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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 외환위기 발생 직전인 1997년 초부터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

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적기시정조치는 객관적인 지표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판별하고 자동적

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금융감독당국의 과도한 재량권 행

사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임.

* 미국에서는 저축대부조합위기시 금융감독당국의 재량권 행사가 부실

금융기관의 부실규모를 심화시켰고 결국 예금보험기금의 부족과 공

적자금의 투입으로 이어졌던 경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1991년부터 

적기시정조치가 도입되었음.

◦ 이러한 제도의 본래 취지와 상이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의 주요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의 선진화라는 목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도입하

였으나,

*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 및 부실징후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으로 적기시정조치를 광범위하게 활용하였음.

□ 현행 적기시정조치는 법, 절차, 운용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사료됨.



- 2 -

◦ 적기시정조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임시방편적으로 운영해

온 측면이 존재 

* 법환경이 상이한 미국의 제도를 국내에 이식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의의, 성격, 문제점 등과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없이 절차적 필요에 의하여 제도의 내용을 개정해왔음.

◦ 그 결과 도산법 등 기본법체계와의 상충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위기 극복과정에서는 금융구조조정이라는 대의를 위하여 법원이 금

융기관 도산의 특수성을 대폭 인정하였으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우

려가 사라진 현재 제도의 특수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플러스저축은행이 제기한 경영개선명령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의 

1심에서 금감위가 경영개선명령 등 침익적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사

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제공이 미흡하였다는 이유로 금감위가 패

소하였음.

* 동 쟁송 이외에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자체가 도산법에 

의한 법원의 역할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바, 향후 적기시정조치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됨.

□ 따라서 적기시정조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감안하

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적기시정조치의 목적, 내재적 문제, 우리나라 금융환경의 특수성, 실무

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하면서 기존 

법체계와의 상충문제를 해결해야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국내외 제도 및 운영상황

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개선방안을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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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함.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2장은 금융기관 도산제도에 대한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현황을 정리

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특수성과 금융기관 도산 및 도산처리시의 특수성에 대하

여 살펴본 후,

* 우리나라 금융기관 도산제도의 현황 및 특성을 미국, 일본, 영국과 

비교함.

◦ 제3장은 적기시정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있음.

* 적기시정조치제도의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나라 적기시정조치의 세부내용을 비교함.

◦ 제4장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정리함.

* 2002년 이후 상호저축은행업에 적용된 적기시정조치의 사례를 조사

하고 제약요인, 제도, 운영의 측면으로 나누어 적기시정조치의 문제

점을 보고함.

◦ 제5장은 적기시정조치제도 개선을 위한 원칙과 세부방안을 제시함.

◦ 제6장은 본 보고서의 결론으로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및 예금보

험제도와 연관성을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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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금융기관 도산제도의 개요

제1절 금융기관 도산제도의 특수성
가. 금융기관의 특수성

□ 자산가치의 불명확성(asset opacity)

◦ 금융기관의 자산은 신용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곤란한 특성을 지

님(Diamond[1984]).

*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자산의 질에 대한 평가는 금융기관의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임.

* 그러나 금융기관의 자산은 현금흐름이나 위험도가 불명확하여 그 가

치를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움.

◦ 자산의 가치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실제위험 정도를 외부인이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움.

* 이러한 현상을 유동성 역설(paradox of liquidity)이라고 부름(Myers

and Rajan[1998]).

◦ 자산가치의 불명확성은 금융기관과 고객간은 물론이고 금융기관 내 주

주와 경영진간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를 야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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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tschel and Smith[1996]).

* 경영진은 자산거래에 따른 이익을 제한없이 향유(unlimited upside

bonus)할 수 있는데 비하여 손실에 대한 책임을 유한(limited

downside liability)하게 지기 때문임.

* 이러한 사례의 대표가 Bearings사의 도산임.

◦ 금융기관 자산가치의 불명확성은 특히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져 있음.

* Morgan(2000)의 분석에 의하면, 1983-93년 중 약 7,900개의 회사채 

발행기관을 분석한 결과, 여타 금융기관보다 은행과 보험에서 신용

평가기관간 평가등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 역선택 (금융거래 발생 이전의 문제)

* 신용위험이 높은 대출자는 고금리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데, 금융기

관은 사전적으로 신용위험이 낮은 우량대출자와 높은 불량대출자를 

선별하기가 어려움.

◦ 도덕적해이 (금융거래 발생 이후의 문제)

* 금융기관과 대출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대출자가 대출을 

받은 이후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자금을 사용하는데 따른 문제 

*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더라도(금융기관이 대출자의 행위를 정확히 인

지하더라도) 대출자의 행위를 저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면 도

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은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을 선호함으로써 도덕적해이의 발

현을 억제하지만 거래비용이 존재하여 이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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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면 금융기관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고객에 대한 신용위험의 정보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역선택을 축소

하기 위하여 적정수준 이상의 고금리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신용카드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만약 고금리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되는 신용의 양을 통제

하는 신용할당(credit rationing)이 나타날 수 있음.

* 이는 경제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심각

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높은 부채비율(high leverage)

◦ 이상적인 상황에서 기업의 자본구조는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Modigliani and Miller[1958]), 현실적으로 부채를 영업자본

(working capital)으로 하는 기업인 금융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금융

여건의 불완전성이 존재한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음.

* 금융여건의 불완전성으로는 세금, 재무적 곤궁의 비용, 거래비용, 정

보의 비대칭성, 규제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마찰적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최적의 레버리지

를 취함으로써 자신의 시장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음.

◦ 건전한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부채비율이 2,000%를 상회하는 것이 보통임.

* 금융기관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흡수하는 완

충재의 성격을 띰.

◦ 자산이 불명확하다는 점과 함께 부채비율이 높다는 사실 때문에 금융

기관에는 각종 유인문제와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증폭될 가능성이 높음.

* 주주와 채권자, 주주와 경영진간의 유인문제가 있고 금융기관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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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간의 유인문제도 있음.

*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를 담당

하는 은행은 물론이고 금융거래의 청산(clearing)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증권회사, 그리고 유동성이 매우 낮은 자산 및 부채를 보

유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재무적인 곤궁을 겪게 되면 그 영향이 해

당 금융기관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 금융기관과 실물

부문으로 전이됨.

나. 금융기관 도산 및 도산처리의 특수성
□ 시스템리스크의 가능성 

◦ 금융업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여타 산업에 비하여 불안정성을 내포

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자산 불명확성과 정보비대칭성 등

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은 유동성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함.

* 또한 금융기관간 자산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개별 금융기관의 부

실화가 여타 금융기관으로 전이되면서 전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가 

마비될 우려도 존재함.

* 한편, 결제시스템에 참여하는 개별 금융기관의 실패로 결제시스템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음.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 및 규제가 

더욱 필요하며, 부실화가 진행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도산체계

를 구축하는 것임.

* 금융기관 부실의 위험이 감지되었을 때 더 이상 금융기관이 재무적

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고 

결제시스템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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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 전체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개

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그러한 판단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개인채권자 중심의 채무구조

◦ 일반기업의 경우 채권자는 그 기업과 거래한 상인이 대부분이지만 금

융기관의 경우에는 고객인 소비자가 대부분이고, 그 수효가 일반 기업

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수임.

*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도산법은 ① 소비자 보호, ② 이해

당사자의 도산절차 참가의 어려움, ③ 출자전환의 어려움 등이 발생

◦ 소비자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함.

* 소비자의 금전적인 이익을 보호해야 함. 예금보험이나 보호기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만일 금융기관 내부자금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배당절차에 앞서 그러한 변제를 할 수 있게 제도

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필요함.

* 단, 소비자 보호라는 큰 명제 하에서도 금융기관 선택에 대한 소비

자의 책임은 일정 부분 추궁해야 함. 거래당사자인 고객이 금융기관

의 신용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그런 평가를 권장하고 평가

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유인책이 필요함.

◦ 이해당사자의 도산절차 참가 문제는 이해당사자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임.

* 상대적으로 채권액이 소액인 다수의 채권자 대부분은 도산절차에 대

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비용과 수익 측면에서도 이들 채

권자 각자가 참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음.

* 이런 요인 때문에 이들 채권자를 대신해서 공적기관이 도산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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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금융소비자인 경우에는 출자전환이 어려움.

* 도산절차에서 채무구조를 바꾸는 전형적인 수단이 출자전환인데 채

권자가 금융소비자인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가 곤란함.

* 따라서 정부 등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함.

□ 외부효과

◦ 도산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능이 있음.

* 첫째, 갱생할 가망이 있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법적 수단을 주어 채

권자와 협상할 수 있게 하고 그럼으로써 기업의 계속가치를 증대할 

기회를 갖게 함.

* 둘째, 채무자가 갱생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산일

되는 것을 막고 효율적으로 환가하여 공평하게 채권자에게 배분함.

* 금융기관의 도산절차 역시 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함.

◦ 이러한 도산절차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청산절차와 회생절차를 선택하

는 데서 출발함.

* 청산절차는 기업의 유형․무형 자산을 쪼개어 팔아 그 대금을 채권

자에게 배당하고 기업활동을 그만두는 것이고 회생절차는 기업활동

을 계속하게 하는 것임.

* 회생절차는 청산절차에서 채권자가 배당받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어야 정당성을 가짐.

* 그러나 금융기관 도산에서는 채무구조의 조정 및 기업가치의 제고가 

어렵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택하기가 어려움.

◦ 일반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여 채무를 줄이거나 채권

을 출자하게 하여 채무구조를 바꾸는 것이 보통이지만, 채권자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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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일반 소비자인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에 의한 채무조정

이 사실상 불가능함.

* 즉 채권자 대부분의 희생 없이 회생을 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음.

◦ 회생의 목표인 기업가치의 제고가 금융기관에서는 쉽지 않음.

* 일반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 기업의 인적․물

적 조직, 그리고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보통 ‘브랜드’로 표현됨)에

서 나옴.

*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기업가치의 가장 큰 부분이 고객의 신뢰인데 

일단 도산상태에 있는 것이 알려지면 그 가치가 급격히 감소되는 

특징이 있음. 이 점은 다른 서비스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임.

* 또 보유하는 자산이 대부분 고객에 대한 채권의 형태로 되어 있어 

특별히 당해 금융기관이 보유해야 그 가치가 유지되는 것은 아님.

◦ 이런 점을 고려하면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일반 도산절차상 회생절차

(예: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를 통해서 회생하는데 한계가 있음.

* 회생절차에서 고객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려움.

* 부실금융기관의 경우 계속기업의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지 않는 경

우가 많음.

◦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부실해질 때 곧바로 

청산절차를 신청하기 곤란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좀더 큰 정책적 목표와 비교해 보아야 함.

* 만일 당해 금융기관이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소비자보호나 금융

시장 안정을 크게 저해한다면 청산가치가 높은 경우에도 부득이 청

산이 아닌 회생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음.

* 미시적인 차원의 경제성 판단(청산가치와 계속기업의 가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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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거시적 차원의 경제성 판단(회생비용과 회생이익의 비교)을 

따라야 함.

◦ 만일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계약관계 또는 영업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한다면 외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

* 왜냐하면 채권자의 희생 없이 기업활동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제3자

의 자금지원이나 우량한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임.

다. 금융기관 도산절차의 주도 주체
□ 금융기관에 대한 도산절차를 주도하는 주체를 법원과 행정당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부실징후를 포함한 광의의 도산절차에서 행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

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음.

* 적기시정조치나 부실금융기관의 인수 합병 추진 등이 금융감독당국

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대표적인 예임.

◦ 그러나 파산 및 청산 등 협의의 도산절차에 있어서 법원과 행정당국 

중 누가 주도권을 행사해야 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사법부주도형과 행정당국주도형은 각각 장단점이 존재

◦ 사법부주도형의 장점

* 일반 도산사건의 처리경험 활용 가능

* 투명성 및 쟁송가능성 확보가 용이하여 시장질서 형성에 기여 

* 규제당국이 아닌 제3자가 도산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규제의 왜곡이 

최소화될 수 있고 이해당사자간 이해조정이 용이 

◦ 행정당국주도형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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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는 감독기관이 도산절차에 참여함으로

써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 

* 신속한 절차의 진행이 가능 

□ 도산절차는 기본적으로 채권 및 채무관계를 확정 변경하는 결과를 수반하

기 때문에 행정형 절차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사법절차

를 따를 수밖에 없음.

◦ 금융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위하여 행정당국이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행정당국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사

법부의 개입이 불가피함.

*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결국 쟁송의 여지

가 있음.

◦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대부분 도산절차는 기본적으로 사법절차로 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나 주의 보험감독관(Insurance Commissioner)이 절차를 

진행하지만 법정절차를 통해 진행하다는 점에서 사법형과 행정형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음.

* 사법형을 취하는 나라의 차이는 규제기관이나 지원기관이 어떻게 절

차에 참여하게 되는가에 따라 다름.

제2절 우리나라 금융기관 도산제도의 현황 및 특징
가. 금융기관 도산관련 법률

□ 금융기관 도산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법률은 1997년 1월 13일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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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임.

◦ 금융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입법되었고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

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

* 금산법은 외환 및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구조조정이 거의 완료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융기관의 도산처리를 위한 상시적인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도산에 관한한 통합법의 성격을 띰.

* 아직 금융권역별 업무를 통할하는 통합금융법이 제정되지 않고 있지

만 적어도 금융기관의 도산에 관해서는 금산법이 통합법으로서의 역

할을 하고 있음.

□ 금산법 이외에 예금자보호법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 그리고 각 금융업법

의 금융기관 부실 및 도산관련 조항 등이 있음.

나. 금산법의 연혁
□ 금산법의 전신은 1991년 3월 8일에 제정된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

률(이하 “구금산법”) 임.

◦ 구금산법의 목적은 금융기관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업무의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간 합병 및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를 마련

하고 있음.

◦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매우 간략한 법으로서 핵심내용은 제5조 (합

병 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임.

* 제5조의 주요내용은 영업, 영업의 폐지 및 인허가에 대한 추가 승인 

면제, 상장금융기관과 비상장금융기관의 합병에 대한 특례 인정,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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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혜택 등임.

□ 1997년 1월 13일 구금산법이 금산법으로 전문개정되면서 법의 내용이나 성

격이 질적으로 변화하였음.

◦ 우선 법의 목적에서 금융기관의 정리 등 금융산업의 개선을 금융산업

의 균형있는 발전의 수단으로 명시하였음.

* 구금산법에서는 단순히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특례를 부여하던 

데 반해 금산법에서는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지향

하고 있음.

◦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실금융기관의 정의와 

함께 이를 정비하기 위한 행정처분, 청산 및 파산의 절차 등을 규정하

고 있음.

* 이후 총 9차례의 금산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정의가 

변하였는데, 초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던 금융기관이라고 협의

로 정의하였던 반면 이후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더라도 예금지

급이 비정상적이거나 대형금융사고를 겪은 금융기관도 부실금융기

관에 포함하고 있음.

* 구금산법에서 금산법으로 전문개정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부

실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제14조)이 삽입되었다는 사실인데, 이후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행정처분의 내용을 지원하는 여러 조항

이 추가되었음.

* 또한 1997년 전문개정시 ‘경영개선조치의 명령등’이라는 방식으로 적

기시정조치가 도입되었음(공식적으로 적기시정조치라는 표현이 사용

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9월 14일 개정에서임).

◦ 금산법의 법적용 대상 금융권역은 사실상 전 금융권역이라고 할 수 있음.

* 금산법 제2조상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 보험, 투신, 상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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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 금융지주회사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

외하고 있으나,

* 금산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여전사, 선물회사, 주택저당유동화회사 등

을 금융기관으로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전 금융권역의 금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다. 금산법의 특징
□ 금산법은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에서 인정된 권리나 절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 도산법은 본질적으로 도산법외에서 부여받은 권리를 제한하는 속성을 

지님.

◦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제한도 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어야 함.

◦ 따라서 금산법의 법적 정당성도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함.

□ 현행 금산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금감위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임.

◦ 우리나라의 기업도산절차가 기본적으로 법원에 의하여 주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도산에 대해서는 행정위

원회인 금감위에 사실상 전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이외에도 현행 금산법은 금융구조조정기의 법률을 정상기에도 상시적으로 

적용한다는 특징을 지님.

◦ 금산법은 한시법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구조조정이 완료된 정상시기에

도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에 있어서 준거가 되는 법률임.

◦ 그러나 행정처분성 내용은 금융구조조정을 염두에 두고 마련되었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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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구조조정기에 정책의 편의를 위하여 세심한 법률적 검토가 부재된 

채 도입된 조항이 많다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

* 금융업 및 금융기관 도산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배

려하여 금융기관 도산에 있어서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이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 현행 금산법은 이해관계자의 권익과 법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배제함

으로써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모두 훼손할 수 있음.

◦ 특히, 시스템리스크의 우려가 없는 시점에서 시스템리스크와 관련이 없

는 금융기관의 처리에 있어서까지 금융기관의 도산을 금감위가 주도한

다는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에 배치된다는 주장이 있음.

*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국가안보, 질

서유지, 공공복리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감안

할 때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현행 금산법의 적용시점 및 

범위는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음.

라. 도산절차에서 행정부의 역할
□ 부실징후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와 부실금융기관의 도산절차에서 행

정부의 참여는 이분화되어 있음.

◦ 기본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판단과 정리절차의 선택은 금감위가 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수행함.

◦ 정리방식별 절차의 진행과 담당기관은 다음과 같음.

* 자체정상화 : 부실금융기관결정(금감위) → 자체정상화결정(공자위,

예보) → 완전감자(금감위) → 자금지원(예보)

* 제3자 인수 : 부실금융기관결정(금감위) → 매각절차의뢰(금감위) →

매각절차진행(예보) → 최소원칙판단(공자위, 예보) → 완전감자(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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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자금지원(예보) → 지분매각(예보)

* 합병 : 부실금융기관결정(금감위) → 합병명령(금감위) → 합병알선

(예보) → 최소원칙판단(공자위, 예보) → 피합병회사 완전감자(금감

위) → 자금지원(예보)

* 계약이전 : 부실금융기관결정(금감위) → 영업정지(금감위) → 최소원

칙판단(공자위, 예보) → 계약이전결정(금감위) → 자금지원(예보) →

인허가취소(금감위) → 파산절차(법원)

* 청산 : 부실금융기관결정(금감위) → 영업정지(금감위) → 보험금조사

(예보) → 보험금지급(예보) → 인허가취소(금감위) → 파산절차(법원)

◦ 이원적 절차의 문제점

* 최소비용원칙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관별로 유인구조가 다른데 따른 부실기관 처리의 지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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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적기시정조치의 개요

제1절 개 관
가. 정의 및 목적

□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비

율 등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한 후 경영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

에 대해 부실징후 단계에서 감독당국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제도임.

◦ 금융기관의 부실화 이전단계에서 부실의 징후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부실화를 예방하고 부실화 진행시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기시정조치의 목적임.

* 미국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적 용인(regulatory forbearance; 부

실은행에 대한 개입 지연)이 부실금융기관의 처리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감독당국의 재량권 발휘를 차단하려는 목

적으로 도입되었음.

* 우리나라에서는 감독적 용인의 차단보다는 금융감독의 선진화 차원

에서 도입되었음.

◦ 아울러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을 촉발하여 부실금융기관 처리에 소요되

는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재무건전성 위주의 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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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음.

나. 기본 구조
□ 적기시정조치는 적기에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인식(identification)하고 이에 

대한 조치(action)를 마련하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본비율(capital ratios)을 적기시정조치의 발동기준

으로 삼고 있음.

* 전통적으로 자본비율이 금융기관의 미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기

준으로 인식되어 왔음.

◦ 자본비율이 일정수준을 하회하여 금융기관이 부실화의 위험에 처해 있

는 것으로 인식(identification)될 경우 단계별로 경영, 자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를 부과함.

* 경영관련 조치: 경영진 보수제한 및 교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

지, 보전관리인(conservator) 또는 청산관리인(receiver)의 선임 등 

* 자본구조관련 조치: 자본확충, 배당금지, 후순위채의 이자지급 금지 

등

* 영업활동제한 조치: 자산증가에 대한 제한, 지점설치 및 신규영업 제

한, 예금이자 통제, 중앙은행의 재할인 제한 등

다. 역사 및 도입배경
□ 덴마크

◦ 1974년 상업은행및저축은행법(CBSBA) 제정시 세계 최초로 적기시정

조치(객관적 지표에 의한 감독당국의 개입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

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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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제도의 실시로 1990년대 초 북구 3국(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 금융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국인 덴마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었음.

□ 미국

◦ 현재 세계 여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적기시정조치의 벤치마크는 미

국의 제도임.

◦ 1991년 연방예금보험공사개혁법(FDICIA;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 에서 적기시정조치와 부실은행의 조기

폐쇄정책(early closure policy)을 명문화하였음.

* 저축대부조합위기(S&L Crisis)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과정에서 막대

한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시정

하고자 예금보험기금 손실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도

입하였음.

□ 우리나라 

◦ 1997년 1월 13일 금산법에서 경영개선조치를 명문화함으로써 적기시정

조치의 개념이 도입됨.

* 1998년 9월 14일 개정된 금산법 에서 최초로 적기시정조치라는 표

현을 사용하였고 은행, 보험, 종금, 상호저축은행의 감독규정에 적기

시정조치의 발동기준이 마련됨.

* 증권업은 2000년 이후에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하였고 여신전문금융업

은 2001년 7월 이후 금산법 이 아닌 여신금융업 감독규정 에 의하

여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미국과 달리, 금융기관의 부실지

정 이전에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는(금산법 제10조) 감

독수단의 일부로 도입되었음.



- 21 -

제2절 미국의 적기시정조치
가. 도입배경

□ 1980년대 미국은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이후 최대규모의 금융기관 

도산을 경험하였는데 금융기관 부실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금융감독의 실패

가 거론됨.

◦ 1983년부터 1990년까지 도산한 상업은행과 저축대부조합(thrifts)의 수는 

1,150개에 달함.

* 이는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1933년부터 1982년까지 도산한 은행 수

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임.

* 특히 동기간 중 저축대부조합은 전체의 약 25%에 해당하는 900개 

이상의 기관이 폐쇄나 합병으로 정리됨.

◦ 다수의 금융기관이 도산하게 된 이유로서 적절한 금융감독의 부재가 

지목됨.

* 미국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추진된 금융규제완화의 정책기조에 

따라 금융기관간 경쟁이 심화되었고 경쟁의 증가로 금융상품 및 기

법의 혁신, 그리고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간 대규모 자금이동이 발생 

* 특히 대기업으로부터 상업부동산 부문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금융

기관의 위험이 증가하였고 도산하는 기관의 수도 증가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예금금융기관을 감독하는 3대 기관인 통화감독청

(OCC), 연방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System), 예금보험공사

(FDIC)간 규제 및 감독의 수준에 대해 이견1)이 존재하면서 규제의 

  1) 재무부 산하 국법은행의 인가기관으로서 OCC는 금융자유화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예금보험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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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따른 특정지역 및 부문의 부실화가 발생함.

□ 미국 정부는 각종 입법을 통하여 대규모 금융부실에 대응  

◦ 1989년 금융기관개혁구제및규제강화법(FIRREA; 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을 입법

* 1,50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하여 정리신탁공사(Resolution Trust Corporation)를 설치

* 그러나 1991년 즈음에 수백 개의 은행 및 저축대부조합이 추가로 도

산의 위험에 처하면서 금융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문제의 근원으로서 예금보험제도가 지목되면서 1991년 FDICIA를 입법

* 국영 예금보험제도의 폐지, 예금보험대상을 소액개인예금으로 한정,

민간보험으로 대체 등 급진적인 변혁을 수반하는 주장도 제기되었

으나 정치적인 저항과 업계의 반대에 직면   

* 미국 의회는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가 제안

한 조기개입 및 정리의 제도화(SEIR; Structured Early Intervention

and Resolution;) 정책2)을 채택하여 예금보험제도를 강화하고 감독

당국의 재량권 축소를 시도 (Benston and Kaufman[1994b])

* 그러나 SEIR의 기본구상과 정책수단은 금융감독당국의 저항을 받은 

결과, SEIR의 개념 중 최소비용의 원칙과 적기시정조치 등 제한적으

로 입법화된 것이 FDICIA임(Benston and Kaufman[1994a]).

관리자로서 금융기관의 부실화시 손실을 떠맡아야 할 FDIC는 금융규제완화에 조심스러운 입장이었

음. 그리고 연방준비위원회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였음.

  2) SEIR의 취지는 감독당국이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었음.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된 

자산을 기준으로 산출된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이었

음. 그리고 감독 강화의 기준이 되는 기준은 미리 공표하고 적용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음. 
한편, 부실은행의 청산기준을 엄격히 하여 경제적 자본이 음(-)으로 하락하지 않는 단계에서 폐쇄하

는 것을 제안하였음.



- 23 -

나. 내용 및 운영
□ FDICIA로 입법된 적기시정조치는 현재 Federal Deposit Insurance

Act(FDI Act)의 section 38 Prompt Corrective Action (12 U.S.C. §1831o)에 

명문화되어 있음.

◦ 적기시정조치의 법적 목적(12 U.S.C. §1831o의 (a))은 예금보험기금에 

미치는 장기적 손실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면서 예금기관의 경영부실,

자본부족 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규정

* 즉, 적기시정조치는 단순히 부실징후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함으로

써 납세자인 국민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입법되었음.

*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금기관의 일차적 감독기관과 

예금보험 제공자로서의 FDIC를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주체로 규정하

여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을 재량적인 판단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으

로 명시하고 있음.3)

◦ 금융기관의 부실화 인지는 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기본자본비

율, 단순자기자본비율 등 세 가지 자본비율과 부실금융기관의 판정기준

인 유형자본비율을 사용

* 각 자본비율의 수준에 따라 금융기관은 우수(well capitalized; 1등

급), 적정(adequately capitalized; 2등급), 미흡(undercapitalized; 3등

급), 상당히 미흡(significantly undercapitalized; 4등급), 심각히 미흡

(critically undercapitalized; 5등급)4) 등 다섯 단계로 구분함.

* well capitalized와 adequately capitalized 은행은 부실화 인지의 세가

  3) 대부분의 감독규정은 감독권한의 발동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재량권(discretion)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적기시정조치의 원문은 “shall carry out ...... by taking prompt corrective action ......” 으
로서 강제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이런 형태의 강제규정은 보편적인 것이 아님(전성인[2001]).

  4) critically undercapitalized에 대한 기준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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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자본비율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undercapitalized와 significantly

undercapitalized 은행은 세가지 기준 중 한가지 이상을 총족하지 못

할 경우 분류됨. critically undercapitalized 은행은 유형자본비율로 분

류됨(자세한 발동기준에 대해서는 <표 3-1> 참조).

* 12 U.S.C. §1831o(g)에서는 예금기관이 불안정 또는 불건전 상태에 있

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여할 경우 CAMELS 평가제도를 활용하여 자본

분류의 등급을 한 등급 낮출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즉, 하향등급

조정과 관련하여 FDIC에 재량권을 부여

구 분
위험가중자산

자기자본비율1)
위험가중자산

기본자기자본비율2)
단순자기자본

비율3) 기타

1등급

(우수)
10%이상 & 6%이상 & 5%이상 &

기타자기자본관련 

사항 만족

2등급

(적정)
8%이상 & 4%이상 & 4%이상 &

우수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함

3등급

(미흡)
8%미만 or 4%미만 or 4%미만

4등급

(상당히 미흡)
6%미만 or 3%미만 or 3%미만

5등급

(심각히 미흡)

총자산대비 

유형자기자본비율4) 
2%이하

<표 3-1> 미국 FDIC의 저축금융기관에 대한 자본충실도 구분 

  주: 1) 자기자본, 후순위채, 우선주 등 총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것임.
      2) Tier1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3) Leverage Ratio로서 단순자기자본(Tier Ⅰ)을 총자산으로 나눈 수치이며 CAMELS등급이 1등급이

면 단순자기자본비율 3%이상으로 간주됨.
      4) 유형자기자본비율 = {기초자본 + 우선주 및 잉여금 - 무형자산 + qualifying mortgage- serving 

rights)}/{자산 - qualifying mortgage-serving rights}
     5)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특정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을 달성 유지하도록 강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우수 로 분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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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충실도가 미흡한 금융기관은 시정조치를 부과받는데 강제조치와 

임의조치로 구분됨.5)

* 1등급(우수)의 예금기관에는 임점검사의 빈도를 줄이는 유인을 제공 

* 2등급(적정)인 경우, 부실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개예금(brokered deposit)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영업행위

를 제한함.

* 3등급인 미흡 이하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은 부실화의 위험에 처해 있

는 것으로 인식되어 경영, 자본, 영업과 관련하여 시정조치를 부과받

게 됨(단계별 구체적인 시정조치의 내용은 <표 3-2>를 참조).

* 5등급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정

리를 추진6)

◦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FDIC는 예금보험대상 금융

기관으로부터 재무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징구

* 자산규모 5억달러 이상의 부보대상 예금기관은 회계기준에 따라 재

무제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실시하여 매분기마다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의무적으로 보고 

□ 아울러 FDI Act section 39 Standards for Safety and Soundness(12 U.S.C.

§1831p-1)는 은행의 안정성과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자본 이외

의 부문에 주목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발동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규정 

◦ (1) 운영 및 경영, (2) 자산의 질, 수익, 주식가격 산정, (3) 보상 등 세 

부문으로 나누어 은행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평가

  5) 시정조치의 내용은 12 U.S.C. §1831o의 (e), (f), (h), (i)에서 규정하고 있음.

  6) critically undercapitalized 은행에 제한되는 업무는 12 U.S.C. §1831o(i)에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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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충실도 강제조치 임의조치

1등급
(우수) 1. 임점검사의 회수를 줄이는 등의 혜택 부여

2등급
(적정)

1. FDIC 승인 없이 Brokered Deposits 
  불가

1. 자기자본비율이 3등급이하로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배당

이나 임원보수의 지급 금지

3등급
(미흡)

1. 배당 및 Management Fees 금지
2. 자기자본 증대 요청
3. 자산증대 제한
4. 인수, 지점신설, 신규업무 승인요구
5. Brokered Deposits 불가

1. 기타 자기자본강화 조치
2. 계열회사간 거래 제한
3. 예금금리제한
4. 특정업무제한
5. 자기자본 개선계획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4단계 조치

4등급
(상당히
미흡)

1. 미흡의 경우와 동일
2. 자기자본, 채무매각 타 금융기관에 
   의한 흡수 등의 요청
3. 기타 자기자본강화 조치
4. 계열회사간 거래 제한
5. 예금금리 제한
6. 임원봉급 제한
7. 고위험업무의 변경, 제한 및 정지
8. 이사 또는 경영진의 해임 및 신규 
  임명
9. 중대한 위험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자회

사 또는 비예금금융기관인 계열회사의 
매각, 청산

1. 미흡한 경우의 임의조치
2. 조치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재처리
3. 필요시 5단계 조치

5등급
(심각히
미흡)

1. 상당히 미흡의 경우와 동일
2. 5단계 분류후 90일내 관재조치
3. 심각하게 미흡하게 된 이후 270일 중 
  평균 3개월 동안 파산관재조치
4. 5단계 분류후 60일 이후 후순위부채의 

상환금지
5. 투자, 사업의 확장, 인수, 자산의
  매각 등 중요한 거래 금지
6. 고부채거래(HLT)에 신용공여 금지
7. 정관변경 및 경리방법의 중대한 
   변경금지

<표 3-2> 미국 FDIC의 적기시정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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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기시정조치의 일반적인 문제점
(1) 적기시정조치의 한계

□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으로 자본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논쟁

이 지속되고 있음.

◦ 적기시정조치는 기계적인 자동격발장치(automatic trigger)라는 본래의 

취지상 발동기준이 단순한 공식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경

우 성과가 의문시됨.

* 공식에 의한 감독(formula approach)은 감독당국의 검사를 통한 

세밀한 감독(supervisory approach)에 비하여 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Estrella[1998]).

◦ 건전성감독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 자본비율의 금융감독적 유효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지표 중에서 이를 대체할 수

단이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음.

* 증권화, 금융혁신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은 위험이 동일하지만 요

구되는 자본량을 감축시키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건전성규제를 위해서 내부평가모형(Internal Ratings Based

Model)에 의한 접근법을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라는 주

장이 있음(Jones and Mingo[1998]).

* 그러나 Shepheard-Walwyn and Litterman(1998)은 내부평가모형이 

단순한 자본비율에 의한 규제방법보다 우월한지의 여부가 불분명하

다고 주장함.

◦ 단순한 지표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기관부실화 판정의 필요충분

조건이 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우량인 금융기관을 부실로, 자본

비율을 충족하지만 부실인 금융기관을 우량으로 판정할 오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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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할 수밖에 없음.

(2) 자본규제의 강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도 변화

□ 적기시정조치의 발동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금융감독을 강화할 경

우 금융기관은 보유자산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

◦ Koehn and Santomero(1980), Kim and Santomero(1988)는 자본규제

로 인하여 부채비율(leverage)과 위험(risk)간 대체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

* 예금보험료가 차등화되지 않는 경우 감독당국이 자본규제를 강화할

수록(leverage를 낮추도록 요구할수록), 은행은 단위자본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위험도가 높은 자산보유 비중을 증가시킴.

* 이 경우 예금보험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부실은행의 조기폐쇄정책

(early disclosure policy)이나 적기시정조치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음(Levonian[1991], Davis and McManus [1991]).

□ 또한 발동기준을 강화하면 지나치게 많은 금융기관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

◦ 검사의 자원이 제한적이므로 지나치게 감독기준을 강화하여 부실징후가 

낮은 금융기관까지 특별검사를 확대하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음.

◦ 적기시정조치 발동에 따른 사후조치가 해당 금융기관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실패의 확률이 높지 않은 금융기관에 적기시정조치를 부

과되는 것은 부적절함.

□ 적기시정조치의 자본요건을 강화하더라도 차등예금보험료를 부과하고 검사

의 주기를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하면 금융기관의 위험도 증가를 제어

할 수 있음.

◦ 이론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차등예금보험료를 통하여 은행의 자산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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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규모를 제한하려는 노력을 하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의 건전성규제

가 강화되면 은행은 포트폴리오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따른 이득이 크

지 않기 때문에 위험도를 증가시키지 않는 것이 최적선택임(Furlong

and Keeley[1990]).

* 이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발동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자본요건

을 강화하면 은행은 부채를 감소하기보다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

향으로 규제요건을 충족시키려고 함.

(3) 발동기준의 시의적절성

□ 자본비율만으로 시의적절하게 부실금융기관을 판별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적기시정조치가 본래의 취지와는 상이하게 적시에 발동되지 않을 

수 있음.

◦ 부실한 은행일수록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및 대손상각 처

리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된 이후에야 자기자본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Jones and King[1992, 1995]).

◦ 이러한 사유로 Peek and Rosengren(1996)은 금융기관 경영평가

(CAMEL 등급)의 하향에 근거한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이 자본비율

에 의한 기준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CAMELS 등급

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할 경우 감독당국의 재량권을 견제

한다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

* CAMELS 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은 재량권을 발휘

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임.

□ 적기시정조치를 부실징후 금융기관에 대한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이해할 필요

◦ 즉, 통상적인 검사 및 감독에 있어서 감독당국은 자의적으로 개입 여부

를 결정할 수 있으나,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이 되면 재량권을 발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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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4) 적기시정조치의 공개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 촉진

□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여부 및 조치내역이 공개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부

실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된 금융기관은 부실징후를 보인다는 것뿐이며 이

것이 부실(채무불이행)인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금융시장은 부실징후

와 부실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음.

*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예금이 인출

되고 주식발행에 곤란을 겪는 등 금융기관의 부실이 촉진될 수 있음.

◦ 금융시장의 과도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에서는 비상장 금융기

관의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상장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을 공개함.

제3절 우리나라의 적기시정조치
가. 연 원

□ 우리나라에 적기시정조치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1997년 1월 13일 금산

법7)의 제정으로 재경부장관등8)이 부실화 금융기관에 대하여 경영개선조치

  7) 금산법의 전신은 1991년 3월 8일에 제정된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이하 “구 금산법”) 로

서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짧은 법률이었음. 당초 구 금산법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으나 1997년 금산법으로 전문개정되면서 금융기관의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

선을 법의 목적에 추가하였음. 이에 따라 구 금산법에는 부재하였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부실금융기관의 정비, 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 등이 규정되기 시작하였음. 이 중 부실금융

기관의 정비와 관련하여 경영개선조치의 명령 등 적기시정조치의 내용과 계약이전의 결정 등을 포

함한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음. 

  8) 경영개선조치의 명령주체로서 재경부장관등이란 금융권역에 따라 재경부장관뿐만 아니라 금융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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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부터임.

◦ 동법(법률 제5257호) 제10조(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가 적기시정조치의 

최초 형태임.

* 재무상태가 불건전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의 경고 또는 경영개선계

획이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적기시정

조치의 정신을 담고 있음.

◦ 금산법의 제정 이후 총 아홉 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이 중 적기시정

조치와 관련된 법개정은 세 차례임.

* 1998년 1월 8일에는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출범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의 발동주체를 재정경제부장관등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음.

* 1998년 9월 14일에는 금산법의 제 10조가 전문개정(법률 제5549호)

이 이루어졌는데, 이 때 처음으로 법률에 적기시정조치라는 표현이 

등장하였음.

* 2000년 1월 21일에는 동법 제10조를 일부 개정하였는데 적기시정조

치에 대한 대상을 부실징후 금융기관에서 기관 및 그 임원으로 확

대하였음.

◦ 금산법의 적용대상 금융기관은 사실상 전 금융권역의 기관임.

* 법상으로는 대상금융기관이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신탁회사9),

투자자문회사,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금융지주

회사 등임.

* 금산법 시행령에서 금산법의 적용대상 금융기관으로 여신전문금융회

운영위원회, 증권관리위원회 등을 지칭함. 

  9) 초기의 금산법에서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는 적용대상 금융기관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았음. 
1998년 9월14일에 개정(법률 제5549호)하면서 신탁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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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선물업자, 주택저당채권유동회사를 추가하고 있음.

* 그러나 여전업에 적기시정조치가 도입된 것은 2001년 7월 19일 여신

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면서부터임. 이전까지 여전회사에 대하여 적

기시정조치의 적용을 배제하였음.

나. 내 용
□ 우리나라 적기시정조치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

영을 유도하는데 있음(금산법 제10조 제1항).

◦ 이는 적기시정조치를 건전성감독 수단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함.

*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미국 적기시정조치의 목적과 

상이하다고 볼 수 있음.

□ 적기시정조치의 구조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제

도도 인식과 시정조치라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금융기관의 부실징후를 판정하는 기준은 금감위가 미리 고시하도록 하

고 있음(금산법 제10조 제2항).

* 세부적으로는 각 금융업법의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음(예: 은행업

감독규정 제34조, 제35조, 제36조).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발동기준은 자본비율, 경영실

태평가등급, 거액의 금융사고 및 부실채권의 발생에 대한 판단 등 

세 가지임. 자본비율에 의한 기준으로 BIS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 한 

가지 지표만을 사용하고 있음.

* <표 3-3>과 <표 3-4>는 금융권역별 적기시정조치의 발동기준 및 시

정조치 내용을 요약하고 있음.

◦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3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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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뉘어져 있음.

* 경영개선권고는 가장 경미한 부실징후에 대한 조치로서 국제결제은

행(BIS)이 국제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에 권고하는 위험가중자기

자본비율의 하한선인 8%를 미달하는 은행에 부과. 시정조치로서 인

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신규업무 및 출자 제한,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배당의 제한,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등을 이행하

도록 권고함.

* 경영개선요구는 BIS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이 6%를 하회하거나 경영

실태평가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우, 또는 경영개선권고를 받

은 기관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발동. 시정

조치에는 점포의 폐쇄 또는 통폐합, 조직의 축소,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임원진 교체 요구, 영업의 일부정지 등이 포함됨.

* 경영개선명령은 BIS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이 2%를 하회하는 등 정상

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부과. 시정조치의 내용에는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각,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또는 관리인

의 선임,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6월 이내 영업의 정지, 제3자

에 의한 당해 금융기관의 인수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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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적기시정조치 도입시기 

및 비고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발

동

요

건

자
본
충
실
도

은행 BIS비율 8%미만 6%미만
2%미만

(부실금융기관)
1998. 4. 1

증권1) 영업용순
자본비율2) 150%미만 120%미만

100%미만
(부실금융기관)

2000.12.29

보험
지급여력

비율
100%미만 50%미만

0%미만
(부실금융기관)

1998. 4. 1

종금 BIS비율 8%미만 6%미만
2%미만

(부실금융기관)
1998. 4. 1

상호저
축은행

BIS비율 5%미만 3%미만
1%미만

(부실금융기관)
1998. 6.12

여전업 BIS비율 8%미만 4%미만 1%미만 2001. 7.19

카
드3) BIS비율 8%미만 6%미만 2%미만

2001. 7.19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

경영실태평가4)

(권역 공통)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부문 
4등급이하5)

종합등급
4등급 이하6) ― ―

조치내용
(권역 공통)

조직 인력 
운용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또는감액,

신규업무 진출 
제한 등

점포 폐쇄 및 
신설 제한,

임원진 교체 
요구, 영업의 
일부정지 등

주식소각,

영업양도,

외부 관리인 선임,

합병 및 계약이전 
등

―

경영개선계획 처리절차
(권역 공통)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또는 
미이행시 
경영개선요구 
발동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또는 
미이행시 
경영개선명령 
발동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또는 
미이행시 
원칙적으로 
퇴출조치

―

<표 3-3> 우리나라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주요내용

 주: 1) 증권회사, 투자신탁(운용)사, 선물업자 포함

    2) 증권회사․선물업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투자신탁(운용)사는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

    3) 카드업에 대하여 2003년 1월부터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요건에 수익성 및 연체기준 도입하였으나 

동년 10월 수익성 및 연체기준을 삭제

    4) 선물업자는 경영실태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발동요건에서 제외

    5) 여신전문금융업은 종합평가4등급이면서 자본적정성이 3등급 이상인 경우

    6) 여신전문금융업은 종합평가4등급이면서 자본적정성이 4등급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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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은행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영업소 관리의 효율
4. 고정자산투자, 신규
   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 이익배당의 제한
8.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1. 영업소의 폐쇄 통합 
   또는 신설제한 
2. 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4.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5. 자회사 정리
6. 임원진 교체 요구
7. 영업의 일부정지
8. 합병, 금융지주회사법
    에 의한 금융지주회
    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제3자 인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계획의 수립

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합병 또는 금융지주
    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기관의 인수
6. 6월이내의 영업의 
    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저축
은행

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 경비절감
3. 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4. 고정자산투자, 신규
    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5. 부실자산의 처분
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 이익배당의 제한
8.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1. 영업소의 폐쇄 통합 또
는 신설제한

2. 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4.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5. 자회사 정리
6. 임원진 교체 요구 
7. 영업의 일부정지
8. 합병,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자
회사로의 편입,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 합병 또는 금융지주
    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 제3자에 의한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인수
6. 6월 이내의 영업정지
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표 3-4>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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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적기시정조치의 운영 현황

제1절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정리절차 
가. 절 차 

□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정리는 [그림 4-1]과 같은 순서로 진행됨.

◦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여부는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부문검사)의 결과

로 인지됨.

* 2004년의 경우 113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종합검사 25회, 부문검

사 41회 등 총 66회를 실시하였음.

◦ 적기시정조치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이전단계에서 실시되는 것이 보

통이지만, 부실의 속도가 빠르고 정도가 심할 경우 바로 부실금융기관

으로 지정될 수 있음.

* 검사 등의 실시로 상호저축은행의 BIS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이 5%를 

하회하거나 경영실태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일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에 해당됨.

*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요건은 ① 자산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

는 경우, ② 예금 등 채권이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

③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감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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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보위가 인정한 경우 등 세 가지임(금산법 제2조 ③).

* 즉, 부실금융기관의 지정과 적기시정조치는 별개의 절차임. 다만 현

실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이전에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되는 것

이 대부분임.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금융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할 경우 예보위는 부실우려금

융기관으로 결정할 수 있음(예보법 제2조 ⑤의2).

검사실시검사실시

부실금융기관 지정부실금융기관 지정

영업정지
(경영관리)

영업정지
(경영관리)

정 상 화정 상 화
제3자인수

합 병
계약이전

제3자인수
합 병

계약이전

보험금 지급보험금 지급

청산ㆍ파산청산ㆍ파산

적기시정조치적기시정조치

검사실시검사실시

[그림 4-1] 부실금융기관 정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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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영업정지가 수반되는 것이 보통임.

* 이 때 금감원과 예보는 부실기관의 정상화를 도모하거나 합병, 영업

양수도, 인수 등을 알선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감위는 계약

이전을 결정

* 계약이전이 결정되거나 회생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정될 경우 예보는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고 금감위는 법원에 당해기관의 파산을 신청

□ 적기시정조치의 절차는 다음의 [그림 4-2]와 같음.

◦ 검사 결과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으로 판정되면 금감위는 해당기관으로

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자구계획을 징구함.

* 자구계획을 징구하는 이유는 금산법 제10조 ③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의 유예여부를 판정하기 위함임.

* 적기시정조치은 부과기관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금감위는 당해기관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제22조 ③에 의하여 자구계획을 징구함.

◦ 자구계획이 제출되면 금감위는 적기시정조치의 부과 여부를 판정

* 자구계획을 금감원과 금감위에서 검토하고 금감위의 간담회 및 본 

회의에 보고한 후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여부를 판정하는 데 통상 1

개월이 소요됨.

◦ 적기시정조치가 결정되면 당해기관으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서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한 후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 저축은행에게는 1개월(은행은 2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하고 경영개선계획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

감위가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정

*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요구부터 승인까지 통상 2개월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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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면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주어지고 당해기

관은 동 기간 동안 자산건전성을 제고해야 함.

* 경영개선권고에는 6개월, 경영개선요구에는 12개월의 이행기간이 부

여됨.

◦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금감원은 현장점검을 통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이

행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금감위는 적기시정조치의 종

료 또는 강화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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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실시검사 실시

자구계획 요구자구계획 요구 상시 감시상시 감시

자구계획 심사자구계획 심사

적기시정조치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계획 제출경영개선계획 제출

경영개선계획 심사경영개선계획 심사

적기시정조치 유예적기시정조치 유예

유예기간 종료유예기간 종료

정상화 여부 현장점검정상화 여부 현장점검

적기시정조치 유예 종료적기시정조치 유예 종료

경영개선계획 승인경영개선계획 승인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종료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종료

정상화여부 현장점검정상화여부 현장점검

적기시정조치 종료적기시정조치 종료

경영개선계획 불승인경영개선계획 불승인

상위단계 조기추진상위단계 조기추진

(적기시정조치 대상) (적기시정조치 대상 외)

(정상화 달성)

(정상화 미흡)

(정상화 달성)(정상화 가능)(정상화 불투명)

(정상화 미흡)

(단기간내 정상화 가능)(단기간내 정상화
불투명)

(정상화 달성)

[그림 4-2] 현행 적기시정조치 절차



- 41 -

구   분
소관기관 및 기간(개월)

비 고
권고 요구

적기시정

조    치

자구계획 제출 저축은행 0.5 0.5 - 영업일수 10일

적기시정조치 금감위 1 1
- 검토·결재 : 5～7일
- 간담회 보고 : 14일
- 금감위 보고 : 7일

경영개선

계    획

경영개선계획 제출 저축은행 1 1

경영개선계획 승인 금감위 1 1
- 경영평가위원회 

  개최 포함

경영개선계획 이행 저축은행 6 12

적기시정

조치종료

정상화 여부 점검 금감원 1 1

적기시정조치 종료 금감위 1 1
- 정상화 추진 미흡시 

조치 강화

계 11.5 17.5

<표 4-1> 적기시정조치 소요기간
(단위: 개월)

주: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될 경우 계획 재수립 및 승인 등으로 약 3개월이 추가 소요되며, 경영개선명령

에 의한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처리 종결

나. 발동 현황
□ 2002년 이후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 상호저축은행은 총 32개임(<표 4-2> 참조).

◦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 총 회수는 40회이고 이 중 복수로 적기시정조

치가 부과된 기관은 7개임.

* 세부적으로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이 각각 14

회, 11회, 15회임.

* 연도별로는 신예금보험기금이 출범하기 이전인 2002년 중에 17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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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되었고 2003년에는 3회에 그쳤음. 그러나 2004

년과 2005년에는 각각 13회와 6회로 증가하였음.

◦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상호저축은행은 총 3개임.

* 이 중 2개의 기관은 경영개선요구나 경영개선명령 등 강화된 조치를 

부과받았고 1개만이 자산건전성을 정상적으로 회복하였음.

* 2003년 이후에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사례는 없음.

적기시정조치 발동 적기시정조치 

유예권고 요구 명령 소 계

2002년 8 2 7 17 3

2003년 1 1 1 3 －

2004년 5 5 4 13 －

2005년 － 3 3 6 －

합 계 14 11 15 40 3

<표 4-2> 2002년 이후 적기시정조치 발동 현황
(단위: 회)

제2절 상호저축은행의 현황
가. 기초 통계량

□ <표 4-3>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6월말 기준) 상호저축은행의 주요 재무

비율의 평균(단순평균) 및 표준편차를 요약하고 있음.

◦ 자산건전성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별 차이는 증가하

고 있는 추세임.

* BIS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과 BIS위험가중기본자본비율의 평균값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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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단순자기자본비율의 경우 2003년 최고값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반전

* 이들 세 가지 자본비율의 표준편차가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어서 기

관간 차이는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

◦ 금융구조조정기(2002년까지)에 비하여 부실채권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

으나 여전히 높은 상황임.

* 2005년 6월 현재 1개월 이상 연체여신의 비율이 22.0%이고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15.1%로 매우 높은 수준임.

* 아울러 기관별로 부실채권비율의 편차도 커지고 있음.

◦ 총자산, 수신, 여신 등의 증가율이 매우 높아서 상호저축은행의 양적인 

성장을 보여줌.

* 이전에 비하여 2005년 중에는 규모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

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 지표 모두가 15%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시현

◦ 2005년 중 여신금리와 수신금리는 각각 10.5%와 5.2%로 은행권에 비하

여 현저히 높은 수준임.

* 수신금리의 경우 예금보험제도로 인하여 기관간 편차가 작지만 여신

금리는 기관의 위험선호도에 따라 비교적 큰 차이를 보임.

◦ <표 4-3>에 나타난 ROA는 상호저축은행의 단순평균으로서 정상상호저

축은행의 실제 수익성과는 차이가 있음.

* 2005년 현재 ROA는 -1.7%로 매우 낮지만 이는 일부 부실상호저축

은행(한중, 플러스 등)의 ROA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임.

*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되지 않은 상호저축은행의 ROA 가중평균은 

1.08%에 근접하여 우량은행의 ROA를 초과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의 순이익구조는 예대마진에 집중되어 있고 수수료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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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은 미미한 형편임.

* 총자산대비 수수료부문의 순이익은 0.4%로 매우 낮은 수준임.

□ <표 4-4>는 상기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요약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자기자본비율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가운데, BIS위

험가중자기자본비율과 단순자기자본비율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약

한 것으로 나타남.

* BIS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과 단순자기자본비율의 상관관계는 66%로

서 BIS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만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운영할 경우 규

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이 발생할 개연성 존재

◦ 부실채권비율과 자기자본비율간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편임.

* 1개월 이상 연체비율이나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부실채권비율이 낮을

수록 자기자본비율이 높으나 상관관계는 20%대에 불과

◦ 상호저축은행의 외형 규모와 자기자본비율의 상관관계는 거의 관계없

는 것으로 나타남.

* 규모가 큰 기관일수록 부실채권비율이 낮고 수익성이 높음.

◦ 예대마진은 수신금리보다는 여신금리와 높은 관련성이 있음.

* 예금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상호저축은행별로 수신금리의 차별성이 크

지 않은 반면, 기관별 자산운용 행태는 상이하기 때문임.

* 예대마진과 자기자본비율과의 상관관계는 매우 약함.

◦ 상호저축은행의 수익성은 부실채권비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즉, 상호저축은행이 ROA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신의 신중한 공급과 

연체율을 낮추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함.



- 45 -

year

BIS

위험가중

자기자본

비율

BIS

위험가중

기본자본

비율

단순

자기자본

비율

연체

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총자산

증가율

여신

증가율

수신

증가율

여신

금리

수신

금리

예대

마진
ROA

이자부문

순이익/

총자산

수수료부문

순이익/

총자산

2001 
12.4 

(13.4)

6.1 

(7.7)

5.0 

(11.4)

30.8 

(18.3)

22.7 

(15.6)

11.0 

(2.6)

8.9 

(0.8)

2.1 

(2.5)

-2.7 

(5.9)

1.2 

(2.0)

0.0 

(0.1)

2002 
12.0 

(11.5)

6.5 

(6.7)

5.7 

(9.9)

21.4 

(13.6)

14.5 

(11.6)

22.3 

(50.1)

36.6 

(71.7)

24.0 

(49.6)

12.9 

(4.7)

7.2 

(0.6)

5.7 

(4.6)

-0.1 

(4.1)

3.3 

(2.9)

0.1 

(0.3)

2003 
12.1 

(10.5)

7.2 

(6.2)

7.2 

(10.9)

21.3 

(12.0)

11.6 

(6.0)

16.2 

(40.7)

31.7 

(59.8)

16.3 

(40.4)

13.5 

(4.5)

6.0 

(0.5)

7.5 

(4.3)

0.5 

(1.5)

5.3 

(3.4)

0.4 

(1.2)

2004 
10.4 

(9.9)

6.6 

(8.8)

6.7 

(10.6)

21.2 

(12.8)

12.5 

(9.3)

21.1 

(23.3)

25.5 

(26.4)

22.8 

(24.9)

11.2 

(2.5)

5.6 

(0.6)

5.5 

(2.2)

-0.1 

(4.2)

4.1 

(1.8)

0.4 

(0.9)

2005 
9.0 

(13.2)

4.4 

(17.0)

6.3 

(13.2)

22.0 

(16.4)

15.1 

(15.0)

17.7 

(24.4)

16.1 

(24.2)

19.6 

(22.8)

10.5 

(2.2)

5.2 

(0.5)

5.3 

(2.1)

-1.7 

(13.8)

3.9 

(1.7)

0.4 

(0.9)

<표 4-3> 상호저축은행의 변수별 평균 및 표준편차
(단위: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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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위험가중
자기자본
비율

BIS
위험가중
기본자본
비율

단순
자기자본
비율

연체
비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총자산
증가율

여신
증가율

수신
증가율

여신
금리

수신
금리

예대
마진

ROA
이자부문
순이익/
총자산

수수료부문
순이익/
총자산

BIS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 1.00 

BIS위험가중기본자본비율 0.78 1.00 

단순자기자본비율 0.66 0.88 1.00 

연체비율 -0.25 -0.35 -0.27 1.00 

고정이하여신비율 -0.22 -0.39 -0.29 0.83 1.00 

총자산증가율 -0.02 0.04 0.03 -0.15 -0.31 1.00 

여신증가율 -0.04 -0.02 -0.03 -0.11 -0.27 0.87 1.00 

수신증가율 -0.09 -0.07 -0.06 -0.12 -0.26 0.98 0.88 1.00 

여신금리 -0.07 -0.01 -0.04 -0.12 -0.25 0.46 0.43 0.44 1.00 

수신금리 -0.10 -0.12 -0.20 0.01 -0.02 0.19 0.23 0.20 0.36 1.00 

예대마진 -0.05 0.02 0.00 -0.13 -0.26 0.44 0.40 0.41 0.97 0.12 1.00 

ROA 0.49 0.73 0.49 -0.54 -0.67 0.24 0.12 0.12 0.23 0.02 0.24 1.00 

이자부문순이익/총자산 -0.05 0.07 0.09 -0.04 -0.14 0.20 0.16 0.18 0.81 0.02 0.86 0.19 1.00 

수수료부문순이익/총자산 -0.11 -0.06 -0.05 -0.04 -0.10 0.18 0.15 0.18 0.04 0.08 0.02 0.02 0.03 1.00 

<표 4-4> 상호저축은행의 변수별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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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산건전성 분포 및 전이 추이
□ 2005년 6월말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BIS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 5% 하회 

상호저축은행은 12개임.

◦ 신예금보험기금 출범 이전인 2002년에 영업정지 및 적기시정조치의 다

수(17회) 발동으로 자산건전성이 상승했기 때문에 2003년 BIS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이 5%를 하회하는 기관수는 2003년 9개로 가장 적었으나 

이후 상승세로 전환

◦ 20005년 6월말 현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은 아니지만 자산건전성의 하

락이 우려되는 기관(5~7%)의 수가 22개에 달함.

* 통상 검사이후 BIS비율의 하락이 1.6%p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들 기관은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2001. 6 2002. 6 2003. 6 2004. 6 2005. 6
0%미만 7 4 1 3 6
0~1% 5 1
1~2% 1 1 3
2~3% 4 2
3~4% 3 2 3
4~5% 15 4 6 5 2
5~6% 7 6 7 11 8

6~7% 11 13 17 14 14

7~8% 9 5 10 7 8
8~9% 8 13 9 17 14
9~10% 6 12 10 8 12

10%이상 54 53 53 45 44
합  계 125 117 115 114 112

<표 4-5> BIS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의 분포 추이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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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0.0%
0.9%

3.4%

1.7%

3.4%

5.1%

11.1%

4.3%

11.1%
10.3%

45.3%

0.0%

5.0%

10.0%

15.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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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BIS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의 분포: 2002년 6월말

0.9%
0.0% 0.0%

1.7%

0.0%

5.2%
6.1%

14.8%

8.7%
7.8%

8.7%

46.1%

0.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0%미만 0~1%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이상

[그림 4-4] BIS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의 분포: 2003년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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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BIS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의 분포: 2004년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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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BIS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의 분포: 2005년 6월말



- 50 -

□ <표 4-6>은 BIS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의 1년후 및 2년후 전이행렬을 요약하

고 있음.

◦ 당초 BIS비율이 0%인 기관이 1년후에도 여전히 0% 미만일 확률이 

75%에 달하는 가운데, 동 비율이 높은 경우에도 갑자기 0% 미만으로 

추락할 확률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임.

* BIS비율이 10% 이상인 기관이 1년후 0% 미만으로 변할 확률이 약 

1%이고 9~10%인 기관이 1년후 0% 미만으로 하락할 확률도 약 3%

에 달함.

* BIS비율이 3~4%와 4~5%대로 경영개선권고에 처한 기관이 이를 회

피할(5% 이상으로 상승할) 확률은 각각 62.5%와 62.9%로서 단기간

에 자산건전성이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약 37%에 달함.

◦ 2년후 전이행렬을 살펴보면 자산건전성의 지속성(persistence)이 상당함

을 알 수 있음.

* 경영개선권고에 해당하는 기관이 2년후에도 여전히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기관이 30~40%에 달함.

* 아울러 자산건전성 우량기관의 지속적인 양호상태 유지의 확률도 매

우 높음.

* 자산건전성이 비교적 높다(BIS비율 7~10%)고 하더라도 이중 약 

3~7%는 2년후 BIS비율이 0% 미만으로 추락할 확률이 존재

□ 부록의 <표 A-1>~<표 A-4>와 [그림 A-1]~[그림 A-8]은 BIS위험가중기본자

본비율과 단순자기자본비율의 분포와 전이행렬을 요약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BIS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 한 가지 특징적인 현상은 현재의 비율을 유지하는 속성이 BIS위험가중

기본자본비율과 단순자기자본비율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임.

* 이는 자산건전성의 동태적 예측에 있어서 BIS위험가중기본자본비율

과 단순자기자본비율이 보다 유의할 가능성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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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미만 0~1%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이상

0%미만 75.00 0.00 0.00 12.50 0.00 0.00 12.50 0.00 0.00 0.00 0.00 0.00 

0~1% 0.00 0.00 20.00 20.00 20.00 40.00 0.00 0.00 0.00 0.00 0.00 0.00 

1~2% 5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0.00 0.00 0.00 

2~3% 0.00 0.00 16.67 0.00 0.00 16.67 16.67 16.67 16.67 0.00 16.67 0.00 

3~4% 12.50 0.00 0.00 12.50 0.00 12.50 37.50 12.50 0.00 0.00 0.00 12.50 

4~5% 3.70 3.70 0.00 11.11 3.70 11.11 22.22 14.81 18.52 3.70 3.70 3.70 

5~6% 0.00 0.00 6.45 0.00 3.23 16.13 29.03 32.26 9.68 3.23 0.00 0.00 

6~7% 1.82 0.00 1.82 0.00 1.82 0.00 12.73 36.36 12.73 27.27 5.45 0.00 

7~8% 3.45 0.00 0.00 0.00 3.45 6.90 6.90 34.48 13.79 24.14 0.00 6.90 

8~9% 0.00 0.00 0.00 0.00 0.00 2.13 0.00 10.64 12.77 31.91 27.66 14.89 

9~10% 2.78 0.00 0.00 0.00 0.00 2.78 2.78 13.89 2.78 8.33 33.33 33.33 

10%이상 0.98 0.00 0.00 0.00 0.00 0.49 0.98 0.98 1.47 4.90 5.88 84.31 

B. 2년 후
(단위: %)

0%미만 0~1% 1~2% 2~3% 3~4% 4~5% 5~6% 6~7% 7~8% 8~9% 9~10% 10%이상

0%미만 60.00 0.00 20.00 0.00 0.00 2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 0.00 0.00 0.00 0.00 0.00 20.00 20.00 20.00 20.00 20.00 0.00 0.00 

1~2% 0.00 0.00 0.00 0.00 0.00 100.00 0.00 0.00 0.00 0.00 0.00 0.00 

2~3% 20.00 0.00 0.00 0.00 0.00 20.00 40.00 0.00 0.00 0.00 0.00 20.00 

3~4% 0.00 0.00 0.00 0.00 20.00 20.00 20.00 20.00 0.00 0.00 20.00 0.00 

4~5% 4.55 0.00 0.00 0.00 4.55 22.73 13.64 22.73 18.18 4.55 4.55 4.55 

5~6% 0.00 0.00 5.00 0.00 0.00 5.00 30.00 25.00 10.00 25.00 0.00 0.00 

6~7% 0.00 0.00 2.50 0.00 0.00 2.50 10.00 37.50 12.50 17.50 2.50 15.00 

7~8% 4.35 0.00 0.00 4.35 0.00 0.00 21.74 17.39 8.70 8.70 13.04 21.74 

8~9% 3.33 0.00 3.33 0.00 0.00 0.00 0.00 20.00 13.33 20.00 26.67 13.33 

9~10% 7.14 0.00 0.00 3.57 3.57 0.00 0.00 17.86 3.57 21.43 14.29 28.57 

10%이상 0.64 0.64 0.00 0.00 0.00 0.64 2.55 1.91 3.82 7.64 7.64 74.52 

<표 4-6> BIS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의 전이행렬:

A. 1년 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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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가. 제약요인

(1) 미진한 구조조정

□ 2003년 신예금보험기금이 출범할 당시 이미 부실징후를 보이는 상호저축은

행이 다수 존재

◦ 공적자금의 부족 및 공적자금 사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부실상호

저축은행을 충분히 정리하지 못한 채 신예금보험기금이 출범

* 2002년말 현재 BIS비율이 5%를 하회하고 연체(1개월 기준)여신비율

이 20%를 초과하였던 상호저축은행이 54개(적기시정조치 요건 해당 

기관수는 15개)였고 이들의 총자산은 9조 2,853억원이었음.

◦ 신예금보험기금이 시작된 이후 일정기간 동안의 부실에 대해서는 기존

의 공적자금에서 부담하는 일종의 put-back option이 존재하였더라면 

추가로 발생하는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정리가 금융감독이나 예금보험제

도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았을 것임.

* 당시 예보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부실상호저축은행을 대폭 정리하자

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행위가 예보의 도덕적 해이

라는 비판도 존재

(2) 예금보험기금의 부족

□ 2004년 하반기 이후 부실상호저축은행의 발생이 급증하면서 예금보험기금

의 상호저축계정 자금이 고갈

◦ 연간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수취하는 예금보험료는 연간 약 1,000억원

임(<표 4-7> 참조).

* 상호저축은행은 연간 예금잔액의 0.3%(법정한도는 0.5%)를 예금보험

료로 납부하고 있음.

* 이와는 별도로 기존 공적자금의 회수불가능에 따른 금융기관 손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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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으로 연간 예금잔액의 0.1%를 특별예금보험료로 납부(예금보험기

금채권상환기금)

구 분 2003 2004 2005. 9 합 계

저축은행 보험료 667 793 973 2,433

<표 4-7> 상호저축은행계정의 보험료 수입 (2005년 10월말)
(단위: 억원)

◦ 2005년 10월말 현재 상호저축은행계정의 순부족분은 7,578억원에 달함.

* 이미 부실이 현재화된 상호저축은행을 처리하는데 2,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추가부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현재가치 기준으로 1조원 이상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임.

총 수 입 (A) 총 지 출 (B)
부족자금

(A-B)

∙ 보험료 수입

∙ 출연

∙ 지원자금 회수

   (가지급금)
   (파산배당)
∙ 운용수익 등

2,433
13

5,015
(4,185)

(830)
68

∙ 보험금 지급 등 (7개)
   (보험금 지급)
   (출자··출연)
   (대출)
   (가지급금 지급)
∙ 이자비용

∙운영경비 등

14,823
(2,451)
(4,414)
(1,085)
(6,873)

115
169

합  계 7,529 합  계 15,107 △7,578

<표 4-8> 상호저축은행계정 현황 (2003년~2005년 10월말)
(단위: 억원)

자료: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부실상호저축은행 정리비용의 

이자와 기금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

의 자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향후 부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정상적인 

정리는 불가능

*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료율의 상한선인 0.5%까지 인상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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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보험료 수입은 약 1,500억원에 불과함.

* 더구나 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이 0.1%인 가운데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보험료율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데에는 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

로 예상됨.

◦ 상호저축은행계정의 부족분은 은행 및 생명보험계정으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하고 있음.

* 2005년 10월말 현재 은행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은 4,658억원이고 생명

보험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은 2,981억원임.

구분
대출계정 차입계정

지원자금1) 보험사고
은행 생보 차입금

2003

1분기 0 0 0 112 1

2분기 111 0 111 738 1

3분기 721 0 721 764 1

4분기 224 0 224 1,000 2

2004

1분기 342 117 459 1,000 2

2분기 342 117 459 2,293 3

3분기 1,125 0 1,125 2,533 4

4분기 1,45 0 1,245 5,827 6

2005

1분기 3,133 1,180 4,313 7,128 6

2분기 4,133 1,480 5,613 8,728 7

3분기 4,704 2,701 7,405 9,553 7

10월 4,658 2,981 7,639 10,638 7

<표 4-9> 예금보험기금의 계정간 차입 현황
(단위: 억원)

  주: 1) 가지급금 지급 및 회수액 제외

자료: 예금보험공사.

□ 예금보험기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감독당국이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포착

하더라도 원칙에 의한 처리가 어려움.

◦ 영업정지 명령을 받지 않았지만 이미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 상호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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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수는 8개임.

* 아울러 2005년 6월말 현재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지 않았으나 연체

(1개월 기준)여신비율이 20%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의 수는 34개이고 

동 상호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4조 680억원임.

◦ 통상 부보대상예금대비 최종손실액은 40%를 상회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부실상호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적자금을 조성

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

* 만약 공적자금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부실기관의 정리는 규제적 유

예(regulatory forbearance)의 방법이 동원될 수밖에 없을 것임.

* 즉,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경영정상화 계획 승인, 정상화 이행 점검,

영업정지, 제3자 매각, 계약이전의 결정 등에 있어서 최소비용의 원

칙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실의 재발 가능성이 우려됨.

나. 제도상 문제점
(1) 정책목표의 모호성

□ 적기시정조치가 지향하는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음.

◦ 우리나라 적기시정조치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부실화 예방과 건전한 경

영 유도임(제10조①항).

* 이는 적기시정조치 만의 목적이라기보다 건전성감독의 일반적인 목

표임.

* 미국의 경우 예금보험기금에 미치는 장기적 손실을 가능한 한 최소

화하면서 예금기관의 경영부실, 자본부족 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규

정함으로써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음.

◦ 정책 목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의성을 발휘할 여지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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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유예

□ 현행 금산법 은 감독당국에 적기시정조치 발동의 유예권을 부여하고 있

어(제10조③항), 적기시정조치의 본래 취지와 상반되고 감독의 불확실성을 

초래

◦ 본래 적기시정조치의 중요한 특성 및 목적은 감독당국의 자의성 배제

를 통한 감독적 용인(regulatory forbearance)의 방지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감독적 용인은 정책당국이 다양한 정책목표를 지양할 때 발생하는 

동태적 비일관성(dynamic inconsistency)에 따른 유인구조 문제임.

* 금융감독당국이 경제성장, 물가안정, 완전고용 등 제반 거시경제정책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예상되어 적기시정

조치를 발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불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

적 용인을 발휘하게 됨.

◦ 금융위기 극복과정뿐만 아니라 금융위기가 극복된 상황에서도 금감

위는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을 유예한 사례(3차례)가 있음.10)

*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이 지연되면서 결국 부실금융기관의 도산비용이 

증가한 사례(김천)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3) 재산권 침해 소지

□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명령은 해당 금융기관 이해당사자의 재산권에 심

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금산법이 아닌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어서 행정당국의 사적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존재 

◦ 경영개선명령, 영업정지, 계약이전결정 등에 대해서 금산법은 포괄적으

 10) 경제의 구조적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적 용인이 

불가피하였던 측면도 있음. 즉, 부실기업의 정리 또는 회생은 금융기관의 손실인식을 의미하는데 이

러한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어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면 금융기관은 기업

구조조정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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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금감위 등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동 조치에 대한 세부운영은 시행령, 시행세칙, 감독규정 등에 기술되

어 있어서 재경부, 금감위 등 행정당국이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 그런데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상 부여된 권리로서 그 제약이 국가안

보, 공공복리, 질서유지 등 특정한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함에도 불

구하고 행정처분으로 구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물론 부실금융기관의 주식가치는 사실상 전무하므로 재산권을 침해

한 경우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유한책임제도 하의 주식회

사 주식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零이라고 단정할 수

는 없다는 주장이 있음.

* 한편, 부실금융기관의 예금자나 대출자도 경영개선명령에 의해 사적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

◦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감독당국은 불필요한 쟁송

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음.

* 더구나 금산법에서는 부실금융기관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법원의 

관리․감독을 일부 면제하고 있어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더욱 큼.

* 이미 플러스상호저축은행과 한중상호저축은행은 금감위의 결정에 대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향후 금산법과 관련된 추가적인 쟁송과 위

헌시비가 제기될 가능성 존재

◦ 따라서 사적 재산권 침해의 여지가 있는 경영개선명령은 감독규정이 

아닌 금산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

* 미국에서도 경영개선명령에 해당하는 critically undercapitalized 등급

의 은행에 대한 조치는 FDI Act에 기술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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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동기준의 단순성

□ 현행 적기시정조치의 발동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하여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대한 예측지표로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 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만으로 적기시

정조치를 부과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 위험가중

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등 세 가지 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하

고, 한 가지 기준이라도 미달하면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됨.

◦ 적기시정조치의 발동기준이 단순하면 금융기관이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이용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음.

* 규제차익이란 규제의 불완전성이 존재할 경우 공식적인 건전성 규제

를 충족시키지만 실제로는 위험도를 높이는 금융기관의 행위를 지칭

함.11)

(5) 발동수준의 적정성

□ 한편,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을 촉발하는 자본비율의 수준이 낮게 설정되어 

부실금융기관의 퇴출비용이 과다할 우려 

◦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경영개선명령은 BIS비율 1% 미만에서 발동하고 

있으나, 경영개선명령은 사실상 금융기관의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이전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

면 부실의 정도가 심화된 경영개선명령 상황에서 자본을 확충할 가

능성은 지극히 낮음.

◦ BIS비율 1% 미만의 상호저축은행을 파산으로 처리할 경우 예금보험기

 11)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BIS 위험가중치(100%)가 부여될 경우 금융기관은 우량기업보다 

위험은 높지만 여신금리도 높은 투자부적격등급 기업에 대출을 증가시키게 됨. 또 다른 예로서, 국
내은행이 수취한 예금으로 OECD국가 중 신용등급이 낮은 국가의 국채를 집중적으로 매입할 경우 

BIS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시장위험은 높은 결과를 초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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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대규모 손실은 불가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금보험기금의 손실

흡수 능력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critically

under-capitalized 등급의 은행에는 BIS자기자본비율이 아니라 총자

산대비 유형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고 있음.

◦ 부실금융기관의 퇴출비용이 과다12)하면 감독적 용인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적기시정조치의 목적달성 실패를 의미함.

* 이러한 감독적 용인의 대표적인 사례가 대형금융기관의 대마불사

(too-big-to-fail)인데, 이로 인하여 결국 공적자금의 투입이 요구되기

도 함.

다. 운영상 문제점
(1)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과도한 의존

□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하

나의 수단에 불과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감독당국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적 대응에 있어서 핵심절차로 활용하고 있음.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치는 사안에 따라 감독당국이 차별적으로 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적기시정조치가 모범기준이 될 경우 제도에 

지나치게 구속되는 경향이 발생함.

* 자산건전성이 저조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감위는 예외없

이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하여 부실금융기관을 처리하는 방법을 채택

하고 있음.

* 건전성 감독의 일부로 도입된 적기시정조치가 사실상 유일한 도산절

차로 인식될 경우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볼 수 있음.

 12) 미국에서 은행이 파산할 경우, 장부상 자산 대비 30%의 매각손실과 행정 및 법적 비용 10% 등 총 

40%의 손실이 발생하였음(James [1987, 1991]). 한편, 은행의 도산처리가 효율적임을 감안하면 비은

행 금융기관의 도산비용은 은행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Kaufman[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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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당국은 부실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경영지도 및 경영관리라는 법

적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적기시정조치와는 별도로 제재의 수위를 

조절하는 탄력적인 운영이 요청됨.

*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감위는 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임직원 제재, 당해위반의 시정명령, 임원의 해임권고,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음.

* 동법 제24조의2와 제24조의3에 의하면 금감위는 필요시 경영지도와 

경영관리를 실시할 수 있음.

* 따라서 금감위는 적기시정조치와 무관하게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하

여 부실이 우려되는 상호저축은행을 규제할 수단을 구비하고 있음.

◦ 감독당국은 경영지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적기시정조치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피감기관의 불필요한 기대 

및 요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임.

* 한중상호저축은행은 소송을 제기한 사유 중 하나로 감독당국의 조치

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2) 상호저축은행의 특성 미반영

□ 적기시정조치의 시행절차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

되고 있어서 지나치게 장시간이 소요됨.

◦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수준에 있어서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감안하여 

은행보다 낮게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절차에 대한 내용은 거

의 동일함.

* 이는 상호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함.

◦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이해당사자의 수가 적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서도 은행과 동일한 절차와 절차별 기간이 부여되고 있어서 효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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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음.

* 이는 부실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한편,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진

으로 하여금 적기시정조치가 위협적인 조치(credible threat)로 받아

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정책의 유효성도 저하시키는 문제점도 

발생함.

◦ 기업에 대한 사적구조조정(워크아웃)에 있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자구계획 제출, 정상화 이행 점검 등의 기간이 차별적으로 적용됨을 감

안할 때 상호저축은행의 정리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3) 자구계획과 경영개선계획의 중복

□ 적기시정조치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절차별로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 부실에 대한 대응이 효율적이지 못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징후를 포착한 시점 이후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

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됨(<표 4-1> 참조).

* 검사결과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에 해당되면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기 

이전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자구계획을 징구받은 후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여부를 결정하는 데까지 통상 1.5개월이 소요됨.

*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된 이후 경영개선계획을 요구한 후 금감위가 동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5개월이 소요됨.

◦ 그런데 자구계획은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로

서 제도에 내재한 절차라기보다 금감위가 해당 금융기관에게 소명기회

를 주기 위한 통지 및 청문절차라고 할 수 있음.

* 자구계획의 법적 근거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으로서 금산법상 

적기시정조치의 유예(금산법 제10조 제3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임.

◦ 그러나 자구계획은 조치 발동 이후의 경영개선계획과 큰 차이가 없다

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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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구계획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단기간(예: 3개월) 내에 증자 또는 자

산매각을 통해 자본적정성을 제고하는 것인데, 경영개선계획도 자본

적정선 개선 기간이 자체정상화 기간(6개월)까지 연장되었다는 점 

이외에는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복된다고 할 

수 있음.

◦ 결국 금감위의 적기시정조치 유예 조항(금산법 제10조③항)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 발생

* 부실 발견 초기는 손실을 축소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간인데 

자구계획이 조치 발동 이후 경영개선계획과 사실상 중복된다는 점

에서 불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음.

* 만약 금산법에서 금감위에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권한을 부여하지 않

았다면 자구계획에 대한 심사도 불필요하였을 것임.

* 이 경우 부실징후 포착 초기 최소한 1개월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임.

(4) 적기시정조치 기간 중 부실의 가속화

□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 이후 평균적으로 규모 및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모

습을 보임.

◦ <표 4-10>은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상호저축은행과 정상 상호저축은

행과의 재무비율별 차이의 경영개선권고13) 부과이후 3, 6, 9, 12개월 이

후의 시점을 비교한 자료임.

* 자산과 여신은 경영개선권고 부과 후 6개월까지는 소폭 감소하다가 

9개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다만 기관별 편차

가 크기 때문에 경영개선권고가 성과를 거두는 경우도 존재함.

◦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신금리의 차이는 크지 않으

 13) 경영개선권고 부과 이후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시점에 대한 데이터가 미비하여 경영개선요

구와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였고, 일단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이후에는 동 기관의 사

후성과와 관계없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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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신금리는 경영개선권고 기관이 정상기관보다 크게 낮음.

* 수신금리가 경영개선권고와 무관한 것은 예금보험제도의 실시의 결

과로 해석되며,

* 경영개선권고 중인 기관의 여신금리가 낮은 것은 이들 기관이 적극

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려는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됨.

초과자산

증감율

초과여신

증감율

초과수신

증감율

초과여신

금리

초과수신

금리

초과

연체율

초과고정이하

여신비율

3개월후
-7.7 

(11.9)
-6.9 

(10.0)
-3.3 
(6.3)

-2.0 
(3.0)

-0.1 
(0.8)

30.7 
(21.6)

21.1 
(22.4)

6개월후
-0.7 

(13.2)
-3.0 

(20.3)
0.7 

(20.3)
-1.1 
(1.8)

0.0 
(0.3)

19.7 
(16.4)

15.1 
(18.2)

9개월후
-7.3 

(23.5)
-4.9 

(27.3)
-6.6 

(24.0)
-2.4 
(3.4)

-0.3 
(0.6)

21.4 
(16.8)

12.8 
(17.8)

12개월후
-14.4 
(32.8)

-11.6 
(46.7)

-19.6 
(37.6)

-1.8 
(2.0)

0.1 
(0.3)

18.2 
(14.6)

10.5 
(11.5)

<표 4-10> 정상기관 대비 적기시정조치 발동기관의 성과
(단위: %p, %)

주 1. 적기시점 발동당시와 각각 3, 6, 9,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을 비교하였음.
   2. 각 초과 재무비율은 경영개선권고 기관에서 정상 기관의 수치를 차감하였음. 경영개선권고의 시점

이 상이하기 때문에 개별 경영개선권고 부과기관의 수치에서 당시 정상기관의 수치의 평균을 차

감하는 방식으로 개별기관의 값을 구한 후 적기시정조치의 경과기간에 따라 부과기관의 초과 재

무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음.
   3. ( )안은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상호저축은행의 재무비율별 표준편차임.

◦ 경영개선권고 대상 상호저축은행의 1개월 이상 연체비율이나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정상기관보다 현저하게 높음.

* 특히 경영개선권고의 부과 초기에 그 격차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철

저한 검사 및 경영개선권고의 실시에 따라 회계의 투명성이 개선되

면서 부실채권이 빠르게 노출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경영개선권고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이내에 경영성

과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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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검사의 주기 및 전문성

□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및 위법행위의 가능성을 감안할 때 매년 현장검사

를 실시해야 하지만 인력의 부족으로 검사를 자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는 2년에 한번 실시되고 있음.

* 2005년의 경우 종합검사 12개, 부문검사 54개 등 총 66개 기관에 대

한 검사가 계획되어 있음.

◦ 상호저축은행의 전반적인 건전성 상황을 감안하면 부실의 우려가 높고 

출자자대출이나 동일인한도 초과대출 등 위법사례가 지속적으로 적출

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현장검사의 횟수를 증가시켜야 함.

* BIS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이 5~7%에 해당되는 기관수가 34개에 달함.

* 2004년 중 출자자대출과 동일인한도 초과대출로 적출된 기관수는 각

각 7개와 14개사인데, 이준 13건(32명)에 대해선는 수사기관에 고발

한 상태

◦ 그러나 검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검사를 자주 실시할 

수 없어서 조기에 부실상호저축은행을 포착하기 어려움.

* 현재 금감원의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인력은 63명이고 실제 가용

인력은 45명임.

□ 한편, 감독관이 파견된 상태에서 부실이 심화되어 적기시정조치가 강화되고 

영업정지에 이른 사례(플러스, 한중상호저축은행)도 있는 등 검사의 전문성

에도 문제가 존재

◦ 이들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심화는 기본적으로 회계조작에 의한 것이기

는 하지만, 장기간 감독관을 파견하고도 분식을 발견하지 못한 점은 검

사인력의 전문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자산건전성분류와 대출심사는 물론이고 전산조작과 같은 문제에 대

처하기 위한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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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적기시정조치의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가.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처리 원칙

□ 재량보다는 준칙에 의한 처리를 기본 절차로 설정

◦ 상호저축은행은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적은 금융권역임.

*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면 원칙으로 정리

할 금융권역은 사실상 부재

◦ 상호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이라는 특성으로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당연시하는 주장임.

* 상호저축은행의 위험추구와 연계된 예금자 및 대출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대상이라기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 및 지식을 갖춘 전문가

라는 점에서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견해라고 판단됨.

□ 적기시정조치의 법적 투명성 및 합리성을 보완하여 금융기관의 제도에 대

한 예측가능성을 제고

◦ 적기시정조치의 내용 및 절차상 법적 분쟁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

*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내용은 금산법에서 규정 

◦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간 역할 분담을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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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기시정조치의 운영상 효율성 개선

◦ 부실징후를 보이는 금융기관의 처리에 있어서 시간비용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간을 단축

* 다만 이해당사자의 의견개진 기회는 최대한 보장

나. 적기시정조치의 역할 및 한계
□ 적기시정조치는 사전적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사후적으로 금

융기관의 부실방생시 이를 효율적 정리하는데 있는 것으로 정책목표를 전환

◦ 적기시정조치는 상호저축은행의 주주 및 경영진으로 하여금 부실의 사

후 제재를 명확히 이해시킴으로써 사전에 자발적으로 건전성을 강화하

는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

◦ 금융기관의 부실 정리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

율적이며 감독적 도박(regulatory gambling)을 배제하는 것이 성공요건

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적기시정조치는 도산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

인으로서 기능

□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의 필요요건이지 충분요건은 아님.

◦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요건 및 부과 내용을 준수하지 못하는 금융기관

은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일종의 하한 규정이라고 인식

◦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건전금융기관은 아니므로 

적기시정조치를 건전성 감독의 보완장치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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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제안
가. 제도 개선 사항

(1) 명확한 정책목표 제시

□ 적기시정조치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단순하면서 구체적으로 명시 

◦ 적기시정조치를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건전성감독의 필

요조건으로 인식하여 건전금융기관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명문화될 필요

* 금융기관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적기시정조치 이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조건이 아님을 인식할 필요  

* 복잡한 공식 또는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는 제도의 유효성을 저

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책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본비율(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로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조건을 한정

* 현행 금산법 제10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은 삭제할 것을 제안  

(2) 발동시 유예권 배제

□ 현행 금산법 제10조 제3항에 의한 금감위의 적기시정조치 발동 유예권은 

원칙적으로 적기시정조치제도의 개선을 전제로 배제할 것을 검토

◦ 자동격발장치로서의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적 용인을 배

제한다는 제도의 기본취지에 부합14)

 14) 적기시정조치의 목적이 감독적 용인의 배제에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감독수단 중 하나인지에 대해서

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 금융정책에서 지속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관
치금융”의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재량권 축소가 필요함. 미국의 경우 S&L위기 

당시 감독적 용인(Garn-St Germain Act of 1982, Competitive Equality Banking Act of 1987 등에 의한 

S&L 지원 및 구제프로그램)이 결국 납세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었다는 비판 때문에 적기시정조치를 

도입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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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지표가 부실금융기관 판정의 최소 필요요건으로 

설정된다면 발동요건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는 무조건 적기시정조치

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적기시정조치의 유예권이 삭제되면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수 있고 재량

권 남용에 대한 시비도 사라질 것임.

* 적기시정조치 발동 이전 자구계획의 징구절차가 불필요하게 되어 조

치기간이 1개월 이상 단축되는 효과 기대

*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판단이 금감위 등 감독당국의 재량적 판단이 

아니라 법에 의한 집행이라는 점이 명확해지면 금감위의 재량적 판

단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행정소송이 줄어들 수 있음.

* 아울러 감독당국의 제약요건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

어서 개별 금융기관에게 신뢰성있는 위협으로 체감될 것이므로 자

발적으로 건전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됨.

◦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지표가 단순해지면 금감위의 유예권도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지게 됨.

* 현재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으로 자본비율 이외에 경영평가까지 포

함함으로써 금감위는 적기시정조치와 관련되어 지나치게 많은 재

량권을 보유하고 있음.15)

◦ 적기시정조치가 지나치게 보수적(제한적)으로 설정됨에 따른 부실금융

기관 판별능력 저하의 문제는 여타 감독수단의 강화로 해결 

* 적기시정조치가 금융기관 부실화 방지를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므로 

여타 감독수단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음.

※ 적기시정조치 중 금융기관의 존폐와 관련이 있고 최종적으로 예금보험

기금의 손실분담이 수반되는 경영개선명령에 대해서는 금감위가 유예

권을 보유할 것을 검토할 수 있음. 그러나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

 15) 적기시정조치가 자본비율 등 객관적 지표(재무제표에 의한)로 단순화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 방

지”를 적기시정조치에만 의존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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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대해서는 유예권 행사를 제한할 것을 제안

(3) 발동요건 다양화

□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의 여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발동기준에 BIS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 이외에 BIS위험기중기본자본비율과 

단순자본비율을 포함 

◦ 현행 적기시정조치는 BIS자기자본비율 한 가지만을 기준으로 발동하고 

있어서 규제적 재정거래에 취약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단순자본

비율을 병행하고 또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책임경영을 유도

한다는 취지에서 BIS위험가중기본자본비율도 발동기준에 포함할 필요

* 유한책임제도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부실화시 주

주의 손실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함.

◦ 한편,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의 청산으로 이어진

다는 점을 감안하여 경영개선명령의 기준은 영업권가치가 포함되지 않

은 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할 것임.

* 미국과 같이 경영개선명령은 유형자산비율(tangible asset ratio)

이나 단순자기자본비율을 변경할 필요

□ 경영개선권고의 발동 여부와 각종 재무비율의 연관성에 대한 실증분석에 

있어서도 단순자기자본비율이 가장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경영개선권고의 발동 여부를 예측(6개월 이후)하기 위한 Logit 회귀분

석을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음.

* 종속변수는 경영개선권고 발동여부로서 경영개선권고가 발동될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임.

* 설명변수는 BIS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 증감률(△BIS_Ratiot-1), BIS위험

가중단순자기자본 증감률(△BIS_Tier1t-1), 단순자기자본비율 증감률

(△Cap_Ratiot-1),16) 전체 상호저축은행 평균 대비 초과연체율

 16) 증감율은 각각 전전기에서 전기까지의 증감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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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_Overduet-1), 초과ROA(Ex_ROAt-1), 초과수신증가율(Ex_DepGRt-1),

초과여신금리(Ex_LendingRt-1) 등임.

◦ <표 5-1>은 경영개선권고의 발동 여부를 Logit 분석을 이용한 예측모형

의 결과를 요약하고 있음.

* 자산건전성 지표 중 단순자기자본 증감률이 가장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남.

(1) (2) (3) (4) (5) (6) (7)

intercept
3.487***
(0.221)

3.460***
(0.216)

3.442***
(0.213)

4.012***
(0.270)

3.674***
(0.222)

4.241***
(0.344)

4.741***
(0.425)

△BIS_Ratiot-1
0.050**
(0.024)

0.050
(0.043)

0.060
(0.041)

△BIS_Tier1t-1
0.048

(0.035)
0.114

(0.089)
0.105

(0.091)

△Cap_Ratiot-1
0.011

(0.025)
-0.151**
(0.062)

-0.153**
(0.064)

Ex_Overduet-1
-0.068***

(0.012)
-0.082***

(0.020)
-0.099***

(0.021)

Ex_ROAt-1
0.108***
(0.030)

0.356***
(0.111)

0.376***
(0.121)

Ex_DepGRt-1
-0.029***

(0.010)

Ex_LendingRt-1
0.066

(0.098)

<표 5-1> 경영개선권고 예측모형

주: *, **, ***는 각각 10%, 5%, 1%에서 유의함을 의미

* 전기 대비 금기의 단순자기자본비율이 감소할수록 차기에 적기시정

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높은 반면, BIS자기자본비율과 

BIS기본자본비율은 부호가 반대일 뿐만 아니라 유의적이지 않음.

* 이는 회계분식이나 회계투명성 및 자산건전성분류가 미흡한 상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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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은행에서 자산건전성의 지표로서 BIS자기자본비율보다 단순자기

자본비율이 보다 우월할 개연성을 시사함.

* 초과연체비율의 경우 계수의 부호가 음(-)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일반

의 예상과 달리 연체비율이 높을수록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될 확률

이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를 의미함. 이러한 결과가 초래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제표가 부정확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주관적인 판단이 수반되는 자산건전성 분류 등에 있어서 재무제표가 

부정확하다면 BIS자기자본비율이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이 되기보다 

회계적 왜곡의 소지가 적은 단순자기자본비율이 우월할 수 있음.

(4) 발동수준 강화

□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현행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수준이 지나치게 낮아서 부

실의 확률이 높고 부실발생 이후 처리비용이 높음을 감안하여 발동수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

◦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수준은 <표 5-2>와 같이 상향 조정

* 발동기준은 BIS위험가중자기자본비율, BIS위험가중기본자본비율, 단

순자기자본비율 등 세 가지를 사용하고,

* 경영개선권고는 BIS자기자본비율 7% 이하 또는 BIS기본자본비율 

4% 이하, 단순자기자본비율 4% 이하로 설정

* 경영개선요구는 BIS자기자본비율 5% 이하 또는 BIS기본자본비율 

2% 이하, 단순자기자본비율 2% 이하로 설정

* 경영개선명령은 단순자기자본비율이 1% 이하인 경우에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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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위험가중 

자기자본비율

BIS 위험가중 

기본자본비율
단순자기자본비율

정  상 7%이상 and 4%이상 and 4%이상

경영개선 권고 7%미만 or 4%미만 or 4%미만

경개선 요구 5%미만 or 2%미만 or 2%미만

경영개선 명령 - - 1%미만

<표 5-2> 적기시정조치 발동수준 변경(안)

□ <표 5-2>에 의한 기준으로 강화하면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기관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임(<표 5-3> 참조).

◦ 2005년 6월말 현재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기관이 12개에서 45개로 

증가 

* 경영개선명령은 7개에서 13개로, 경영개선요구는 3개에서 5개로, 경

영개선권고는 2개에서 27개로 증가

* 특히 경영개선권고 대상 기관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는 정상과 

부실의 중간에 위치한 상호저축은행이 그만큼 많이 존재함을 시사

◦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기관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를 기술적

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발동기준을 순차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표 5-2>에서 제시한 안을 중장기적으로 적용한다고 선언하고 이행

기간 동안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자본을 보강하도록 유도한다면 

실제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기관수는 대폭 감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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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 2003 2004 2005

현행

기준

제안

기준

현행

기준

제안

기준

현행

기준

제안

기준

현행

기준

제안

기준

현행

기준

제안

기준

경영개선 명령 8 27 4 19 1 13 3 14 7 13

경영개선 요구 17 5 11 2 9 1 6 3 5

경영개선 권고 18 18 6 21 6 26 8 29 2 27

정 상 95 59 102 66 106 67 102 65 100 67

<표 5-3> 발동수준 강화에 따른 영향
(단위: 개)

(5) 경영개선명령의 구체화

□ 경영개선명령은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와 근본적으로 상이하므로 

적기시정조치 체계에서 분리하여 운영

◦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는 통계적 또는 기계적인 관점에서 부실

징후가 인지되어 해당기관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반면,

◦ 경영개선명령은 부실가능성이 높거나 이미 부실화된 기관에 대하여 퇴

출을 전제로 최종적인 경영정상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임.

* 경영개선명령은 영업정지가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후적으로

는 계약이전이나 제3자 인수 또는 파산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부과기관의 소유주 입장에서는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다분한 행정처

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금감위의 판단보다는 금산법에서 경영개선명령

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영개선명령 이후 취해지는 조치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법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소송의 여지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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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운영내용 개선 사항
(1) 적기시정조치 기간 단축

□ 경영개선권고 및 요구에 대해서는 [그림 5-1]의 두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

◦ <제안 1>은 적기시정조치의 유예권이 존재하는 경우 부과대상기관에게 

사전적으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되,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평가 

및 승인에 따른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임.

* 동 제안에 따르면 적기시정조치의 부과시 자구노력계획을 경영개선

계획으로 승인하기 때문에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평가 및 승인에 따

른 기간 약 2개월을 단축할 수 있게 됨.

◦ <제안 2>는 경영개선권고 및 요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유예권이 

배제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요건에 해당되면 바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

하고 현행과 같이 경영개선계획의 징구, 경평위의 심사, 그리고 금감위

의 승인의 순서로 진행

* 적기시정조치의 유예권이 배제되지 않더라도 금감위가 경영개선권고 

및 요구에 대하여 유예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동 제안에 의한 절차로 1.5개월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한편 동 제안은 상호저축은행에게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는 없다는 신

호를 보낼 수 있어서 스스로 자산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유인구

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제안 1>보다 바람직한 측면이 존재

□ 경영개선명령의 경우는 상호저축은행의 소유주 등 이해당사자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리의 효율성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그림 5-2]의 <제안 1>은 현행 제도를 정리하고 있음.

* 다만 경영개선명령에 의한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시기를 확정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전이나 인가취소 등으로 

자동적으로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구속력을 증대시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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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기준 점검건전성 기준 점검

사전 의견제출사전 의견제출

적기시정조치적기시정조치

이행계획 이행이행계획 이행

(이행기간중) 현저히 경영
개선시 → 종료

(이행기간중) 현저히 경영
개선시 → 종료

적기시정조치* 또는 종료적기시정조치* 또는 종료

단기간내 충족시 적기시정조치유예

(2개월 단축)

6월(권고), 1년(요구)

이행기간 만료시 점검

건전성 기준 점검건전성 기준 점검

적기시정조치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계획 이행경영개선계획 이행

(이행기간중) 지도기준
초과시 → 종료

(이행기간중) 지도기준
초과시 → 종료

적기시정조치* 또는 종료적기시정조치* 또는 종료

(1.5개월 단축)

6월(권고), 1년(요구)

이행기간 만료시 점검

경영개선계획 제출경영개선계획 제출

경영개선계획 평가경영개선계획 평가

(1개월)

(1개월) : 경평위 심의

승인

불승인
(권고→요구,

요구→이행촉구
→명령)

*당시 재무상태에 따라 조치*지도기준 미달시 조치유지 또는 강화

< 제안 1 > < 제안 2 >

[그림 5-1] 적기시정조치 흐름도: 경영개선권고 및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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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 기준 점검후
자산·부채 실사

건전성 기준 점검후
자산·부채 실사

자구계획 제출 및 검토자구계획 제출 및 검토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기준충족 확실시
or 단기간내 충족

건전성 기준 점검후
자산·부채 실사

건전성 기준 점검후
자산·부채 실사

경영개선계획 제출경영개선계획 제출

경영개선계획 평가경영개선계획 평가

경영개선계획 이행경영개선계획 이행

처리방안 마련처리방안 마련

재산실사

최소비용 test(예보)

(1개월)

< 제안 1(현행) > < 제안 2(개선) >

적기시정조치 유예

재산실사

(1개월) : 경평위 심의

승인

사전의견 및 경영개선계획
제출·검토(경평위 심의)

사전의견 및 경영개선계획
제출·검토(경평위 심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단기간내 충족시 적기시정조치 유예

계약이전
(제3자 또는 정리금융기관)

계약이전
(제3자 또는 정리금융기관) 인가취소 및 파산신청인가취소 및 파산신청

(약 2개월 단축)

인가취소를 위한 청문사전의견 청취

불승인

약 15일
추가소요

[그림 5-2] 적기시정조치 흐름도: 경영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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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2>는 [그림 5-1]의 경영개선권고 및 요구의 <제안 1>과 유사한 구

조로서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평가, 이행 등에 대한 절차를 생략한 방안임.

* 경영개선명령 이전에 경영개선권고나 요구의 단계를 거친 경우라면 

동 제안의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이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

로 경영개선명령이 부과되면 동 제안에 의한 절차는 신속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반면 해당기관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못한 것으로 비추어질 소지가 있음.

(2) 검사주기 단축 및 검사인력 보강

□ 상호저축은행당 평균 검사의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검사인력을 보강하

거나 예보와의 공동검사를 확대

◦ 상호저축은행의 회계투명성 및 정확성 저조, 열악한 지배구조, 취약한 

자산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검사의 회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건전한 경

영을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임.

◦ 검사의 회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검사인력의 보강이 필요

* 검사인력을 충원하되, 특히 운영위험(operational risk)를 감독할 인

원을 중점적으로 보강

* 아울러 검사국과 감독국간의 업무공조체계를 확대하여 임점검사 이

전에 검사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당 검사기간을 단축

◦ 예보와 협조체계를 확대하여 검사인력의 실질적인 보강효과를 기대

* 금감원의 검사인력은 상시감독 및 부실징후 초기단계에 주력하고 이

후 부실이 가시화되어 예금보험기금의 지출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은 

단계부터는 예보와 처리관련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상시검사인력을 

확보하고 부실처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필요

(3) 적기검사제도 도입

□ 시장 및 위험에 기반한 감독(market and risk based supervision)이라는 금

융감독의 기본방향에 맞추어 금융기관의 위험을 반영하는 시장지표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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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기검사제도(prompt examination system)”를 도입

◦ 동 제도의 도입 목적은 자본비율에 의한 적기시정조치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적기에 포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있음.

* 적기시정조치가 시의적절하지 못한 이유는 부실징후 금융기관이 대

손손실 등의 처리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함으로써 실제 자산위험

을 저평가(under-reporting)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 동 제도는 금융기관의 자산위험도에 대하여 시의적절한 감시(more

timely monitoring)가 필요하다는 주장(Davis and McManus[1991])을 

반영한 조치임.

* 적기시정조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규제 수준을 

상향 조정할 경우 한계금융기관(marginally healthy financial

institutions)이 오히려 보유자산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우려 

□ 적기검사제도는 시장지표에 의한 부실화의 인지 및 검사명령으로 구성

◦ 금융기관이 공개한 자본비율이 자본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시장지표가 

금융기관의 자산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할 경우 금융기관이 정보

를 정확히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실시 

* 적기검사제도의 발동기준을 시장의 지표인 CD금리, 신용평가등급 

등의 변동폭으로 설정. 비상장회사가 대부분인 저축은행의 경우 정

기예금 금리 상승폭, 신용대출 증감률, 예수금 증감률, 단기차입금 

증감률, 연체대출비율 등을 적기검사제도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

을 것임.

* 한편 경영개선권고의 기준에 근접할 경우 특별검사를 의무화

◦ 적기검사제도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자산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운

영 및 법적위험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무조건 명령

* 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하여 자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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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폴리오의 위험도 변화를 점검하고 경영진의 위험선호적 또는 

위험은폐적 행위 여부도 조사

◦ 특별검사 결과, 부적절한 경영이 발견될 경우 경영진 및 관련자 제재

(4) 적기시정조치 중 감독관 및 관리인의 역할 강화

□ 적기시정조치가 실시될 경우 파견되는 감독관이나 관리인의 역할이 제한적

이고 경직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 경영개선권고 및 요구단계에서 금감원은 금융사고의 방지, 부실예방을 

위해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감독관의 경영감시기능 상 취약성 존재 

* 감독관이 파견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법

적 수단이 미비

◦ 현행 경영관리제도(금산법 제14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에 의한 

관리인 파견은 청산절차의 일부로서 자산의 현상유지에 치중하고 있는 

경직적인 운영방식 때문에 회생이 어려워지고 정리비용이 증가하는 요

인으로 작용

* 경영개선명령의 발동으로 관리인이 파견된 기간 중에 일괄적 영업금

지에 따른 부실 증가, 경직된 대출금 대환 기준 적용 등으로 대출자

산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기업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 

* 예를 들어서, 경영개선명령이 발동되면 신규여신 취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추가자금지원이 중

단되고 이로 인해 공사중단 및 시공사 부도가 발생하여 부실자산이 

증가(<표 5-4> 참조)

* 또한 부실 차입자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불가능하여 채권의 회수율이 하락

하고 채무자의 신용회복이 어려워지는 등 효율적인 채권관리가 곤란함.

* 한편, 영업이 정지된 경우 여신관리가 허술해지기 쉽고 고용불안을 

체감하는 직원의 근무의욕 저하, 도덕적 해이 및 범죄행위 발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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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려됨.

구분
영업정지시

(A)
3개월 경과

(B)
증가율

(B-A)
6개월 경과

(C)
증가

(C-A)

한마음 58.4 62.0 3.6 94.5 36.1

플러스 70.1 87.2 17.1

<표 5-4> 경영관리기간 중 PF 부실화 비율1) 증가 추이
(단위: %, %p)

  주 : 1) 산식=총 PF 대출액/부실 PF 대출액(부도, 고정이하, 30일 이상 연체)
자료 : 예금보험공사

□ 감독관 및 관리인의 적기시정조치 대상기관에 대한 역할 및 책임을 강화

◦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감시가 가능하도록 감독관에게 권한을 부

여하고 사후적으로 감독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

* 시정조치에 경영진이 감독관에게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변화를 심

각히 초래할 수 있는 경영결정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

◦ 기업가치 제고라는 관점에서 관리인제도를 개편

* 영업정지시 영위가능한 업무범위에 『부실증가 방지 및 기업가치 유

지를 위해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금감위가 명하는 

당해 상호저축은행의 영위가능한 업무에 포함

* 만기도래 채권의 회수 원활화를 위하여 관리인의 판단으로 일시적인 

대환 및 연장을 허용하고 부실채권에 대한 원리금 감면이 가능하도

록 경영관리업무 매뉴얼을 개정

제3절 중장기적 과제
가. 예금보험기금의 구조적 취약성

□ 현재 부실상호저축은행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제약은 부실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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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예금보험기금이 취약하다는 점임.

◦ 제4장 제3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금보험기금의 상호저축계정은 사

실상 자생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만큼 기금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

* 2005년 10월 말 현재 계정의 순부족분이 7,578억원이고 현재 영업정

지 중인 기관을 정리하는 비용을 감안하면 이미 1조원 이상의 순부

족이 예상되고 있음.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상호저축은행업의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고 향후 은

행과의 경쟁구도를 감안할 때 사업모델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부실의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임.

* <표 5-5>에 의하면 예보는 추가 부실규모가 2조원을 상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표 5-6>에 의한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상호저축은행의 부보예금

대비 순손실액은 40%를 상회하고 있음.17)

*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실정리비용은 미국의 약 27%에 비교할 때 현

저하게 높은 수준임(<표 5-7>과 <표 5-8> 참조).

구분 총자산 예수금 자산대비 손실액1) 부채대비 손실액2)

기 부실화3) 5,389 6,835 2,101 2,857

추가 부실화4) 59,108 55,020 23,052 22,998

<표 5-5> 기부실 기관의 정리시 소요액 및 향후 추가 손실 예상액 (2005. 7월말 기준)
(단위: 억원, %)

  주: 1) 최근 저축은행 정리시 총 자산(실사 전)대비 손실액 39.1%
     2) 최근 저축은행 정리시 총 자산(실사 전)대비 손실액 41.8%
     3) 플러스 등 2개사

     4) 기 조치부과중인 10개 저축은행 및 부과예상 3개사

자료: 예금보험공사.

 17) 2005년 이후 영업정지된 기관의 정리기관도 40%에 달하고 있어서(<표 5-5. 참조) 동 수치는 안정적

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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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감독제도가 재설계되지 않을 경우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은 물론

이고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대한 규율이 훼손되어 사전적으로 금융기

관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곤란

* S&L위기를 겪은 미국은 예금보험기금의 안정 및 신뢰성 확보가 국

민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아울러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른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취지에서 

예금보험제도의 개혁과 금융감독제도의 보완을 시도한 바 있음.

* 적기시정조치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도입된 제도임을 상기할 필요

부보예금1)

(A)

자금지원 부보예금대비

순투입액 비율(D/A)지원액(B) 회수액(C) 순투입액(D=B-C)

105,227 86,119 42,170 43,949 41.8

<표 5-6>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소요 비용 (1997~2004년말)
(단위: 억원, %)

  주: 1) 부보예금은 저축은행 수신액 기준으로 산정

자료: 예금보험공사.

정리대상

S&L 기관수

자산규모

(A)
예금액

(B)
정리비용

(C)
자산규모대비

정리비용(C/A)
예금액대비

정리비용(C/B)

747 4,026 3,155 875 21.7 27.7

<표 5-7> 미국 RTC에 의한 S&L 정리비용
(단위: 억달러, %)

자료: FDIC(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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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영업
정지일

자산규모
(A)

예금액
(B)

정리비용(
C)

자산규모대비
정리비용

(C/A)

예금액대비
정리비용

(C/B)
Pulaski Aavings Bank 11/14/2003 8,487 9,058 1,096 0.129 0.121 
The First National Bank of Blanchardvill 5/9/2003 34,536 28,760 9,245 0.268 0.321 
Southern Pacific Bank 2/7/2003 1,095,022 1,003,935 93,040 0.085 0.093 
The Farmers Bank & Trust of Cheneyville 12/17/2002 30,833 27,947 11,570 0.375 0.414 
Bank of Alamo 11/8/2002 74,456 61,137 9,192 0.123 0.150 
Amtrade International Bank of GE 9/30/2002 122,283 95,819 2,537 0.021 0.026 
Universal FSB 6/27/2002 51,628 40,340 1,497 0.029 0.037 
Connecticut Bank of Commerce 6/26/2002 384,172 344,416 53,577 0.139 0.156 
New Century Bank 3/28/2002 21,255 18,902 5,457 0.257 0.289 
Nextbank 2/7/2002 700,180 551,297 258,586 0.369 0.469 
Oakwood Deposit Bank 2/1/2002 72,267 60,168 65,239 0.903 1.084 
Vank of Sierra Blanca 1/18/2002 10,764 9,914 4,583 0.426 0.462 
Hamilton Bank, National Associate 1/11/2002 1,409,496 1,298,731 149,007 0.106 0.115 
Sinclair National Bank 9/7/2001 29,792 26,054 4,205 0.141 0.161 
Superior Bank, FSB 7/27/2001 1,765,455 1,609,501 436,000 0.247 0.271 
Malta National Bank 5/3/2001 9,075 8,728 769 0.085 0.088 
First Alliance Bank and Trust Co 2/2/2001 17,438 16,931 817 0.047 0.048 
National State Bank of Mertopoli 12/14/2000 90,397 71,277 2,409 0.027 0.034 
Bank of Honolulu 10/13/2000 63,890 59,037 400 0.006 0.007 
Bank of Falkner 9/29/2000 85,485 77,140 12,468 0.146 0.162 
Town & Country Bank of Almelund 7/14/2000 30,279 28,021 1,363 0.045 0.049 
Monument National Bank 6/2/2000 7,923 7,680 617 0.078 0.080 
Mutual Federal Savings Bank of America 3/10/2000 31,479 32,234 1,322 0.042 0.041 
Hartford-Carlisle SB 1/14/2000 105,044 68,549 11,574 0.110 0.169 
Pacific Thrift and Loan Co 11/22/1999 127,342 119,451 42,049 0.330 0.352 
Peoples NB of Commerce 9/10/1999 36,823 35,946 3,342 0.091 0.093 
First NB of Keystone 9/1/1999 1,119,865 880,859 651,211 0.582 0.739 
Oceanmark Bank, A FSB 7/9/1999 68,981 61,303 1,195 0.017 0.019 
East Texas NB of Marshall 6/9/1999 121,564 113,054 9,855 0.081 0.087 
Zia New Mexico Bank 4/23/1999 17,251 16,708 2,222 0.129 0.133 
Victory State Bank 3/26/1999 13,205 12,887 0 0.000 0.000 
Q Bank 8/7/1998 14,977 13,888 1,590 0.106 0.114 
BestBank 7/23/1998 233,223 206,325 225,819 0.968 1.094 
OmniBank 4/9/1998 42,038 40,462 2,866 0.068 0.071 
Southwest Bank 11/21/1997 27,923 27,511 5,026 0.180 0.183 
Commonwealth Thrift & Loan 8/16/1996 11,547 10,883 5,640 0.488 0.518 
Union Federal Bank, FSB 8/9/1996 32,576 32,745 21,921 0.673 0.669 
Fairfield First Bank & Trust Co 7/12/1996 57,267 57,329 5,663 0.099 0.099 
First NB of the Panhandle 6/14/1996 68,126 67,968 16,275 0.239 0.239 
People's Bank & Trust 5/31/1996 22,739 22,288 3,378 0.149 0.152 
Metrobank of Philadelphia 3/8/1996 40,379 39,177 7,701 0.191 0.197 
Pacific Heritage Bank 7/28/1995 147,685 146,100 19,349 0.131 0.132 
Founders Bank 7/28/1995 77,364 77,362 10,374 0.134 0.134 
Bank USA, N.A. 5/19/1995 9,048 9,124 2,593 0.287 0.284 
American S&LA 5/5/1995 64,397 57,667 5,796 0.090 0.101 
Continental Savings of AMER,FSLA 4/28/1995 359,422 357,025 21,217 0.059 0.059 
Los Angeles Thrift and Loan Comp 3/31/1995 23,388 22,280 6,078 0.260 0.273 
First Trust Bank 3/3/1995 227,695 223,573 25,627 0.113 0.115 
Guardian Bank 1/20/1995 316,944 297,948 20,450 0.065 0.069 

합   계 9,533,405 8,505,439 2,253,807 0.236 0.265 

<표 5-8> 미국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비용 (1995~2003년)
(단위: 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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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감독제도과 예금보험제도의 재설계
□ 중장기적으로 금융감독제도와 예금보험제도의 연계성을 강화

◦ 금융감독이 금융기관의 출생부터 퇴출까지 전 과정을 포괄한다고 할 

때 금융기관의 퇴출과 연관된 예금보험제도도 금융감독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음.

* 금융감독을 상시감독과 도산절차로 나눌 때 예금보험제도는 부실이 

가시화되는 금융감독상 도산절차의 일부임.

[그림 5-3] 금융감독 및 도산절차의 범위

인허가
감독 검사

조사

적기시정조치

영업정지명령

계약이전

인수 합병

정리은행

구제자금지원

인허가

설 립 정 상 부실징후 부 실 파 산

상시감독 도산절차

감독당국 예금보험당국

◦ 현행 제도의 기본 골격이 유지된다는 전제18) 아래, 금융감독의 전반적

인 총괄은 금감위가 담당하되 상시감독은 금감원이 주도하고 금융부실

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예보의 개입을 확대할 것을 제안  

* 현재 금감원은 적기시정조치를 비롯하여 금융기관의 도산절차에 깊

숙이 간여하고 있고 예보의 참여는 지극히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 도산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18)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이나 예보의 감독권을 금감위로 이전해햐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개혁은 본 연구의 논의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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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주요한 이해당사자이므로 자신이 관리하는 기금의 선량한 관리

자로서 의무와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도산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예보의 금융기관 도산절차 참여범위는 적기시정조치의 부과요건 인지

시점 이후로 제한함으로써 금감원과 예보의 개입시점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 

* 부실징후 포착시점 이후 예보의 참여가 허용된다고 해도 금감원은 

금융감독의 주체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시정조치의 내용이나 경영 

정상화 이행 점검 등에 있어서 예보와 공동으로 작업에 참여할 것

을 제안

*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금감원과 국민의 손실부담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예보의 이견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양기관은 의사결

정기관이라기보다 업무의 집행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견상

충문제는 금감위와 재경부간의 협의로 해소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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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요 약

□ 본 보고서에서는 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실무적 개

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우선 적기시정조치의 연원 및 취지를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본 후 

동 제도에 내재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상호저축은행업에 적

용시 발생하는 특수성 등을 정리하였음.

* 적기시정조치의 중요한 특성 및 목적은 감독당국의 자의성 배제를 

통한 감독적 용인(regulatory forbearance)의 방지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사전적으로 공표된 공식에 의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적기

시정조치의 제도적 특성상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한 예측지표로 

부적절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함.

* 우리나라의 상호저축은행업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발동기준이 지

나치게 단순하고 발동수준도 부적절하여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건전성 강화나 사후적인 손실최소화를 달성하는데 미흡한 상황

이라고 평가됨.

* 또한 적시시정조치의 운영상 비효율성도 존재하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상황임.

* 아울러 현행 적기시정조치는 법적 완결성이 낮아서 쟁송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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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의 소지도 존재함.

◦ 본 보고서에서는 상호저축은행업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대폭 강화하

는 방향의 정책을 제안하였음.

* 적기시정조치의 발동기준을 다양화하고 발동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

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제고

* 검사인력을 보강하고 검사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의 실효

성을 제고 

* 아울러 적기시정조치의 절차에서 예보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금감

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비용의 최소화를 도모

◦ 나아가서 금융기관 도산제도의 일부로서 적기시정조치가 통합도산법의 

정신과 상충되지 않도록 금산법의 법조문을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제도와 예금보험제도간 연계성을 강

화하는 방식으로의 개혁이 필요함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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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자본비율의 분포 및 전이행렬
가. BIS위험가중기본자본비율의 분포 및 전이행렬

2001. 6 2002. 6 2003. 6 2004. 6 2005. 6

0%미만 6 8 4 8 10

0~0.5% 4 3 1 1

0.5~1% 3 3 1 2 2

1~1.5% 5 3 2 1

1.5~2% 5 1 1 3 1

2~2.5% 2 3 7 5

2.5~3% 9 3 2 1 1

3~3.5% 6 7 5 6 2

3.5~4% 5 6 4 7 7

4~4.5% 9 6 4 6 4

4.5~5 6 8 7 10 9

5%이상 65 66 77 69 71

합  계 125 117 115 114 112

<표 A-1> BIS위험가중기본자본비율의 분포 추이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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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1] BIS위험가중기본자본비율의 분포: 2002년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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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2] BIS위험가중기본자본비율의 분포: 2003년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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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3] BIS위험가중기본자본비율의 분포: 2004년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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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 BIS위험가중기본자본비율의 분포: 2005년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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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미만 0~0.5% 0.5~1% 1~1.5% 1.5~2% 2~2.5% 2.5~3% 3~3.5% 3.5~4% 4~4.5% 4.5~5 5%이상

0%미만 65.00 5.00 10.00 5.00 5.00 0.00 0.00 0.00 5.00 5.00 0.00 0.00 

0~0.5% 44.44 22.22 11.11 0.00 11.11 0.00 0.00 0.00 0.00 0.00 11.11 0.00 

0,5~1% 33.33 11.11 0.00 11.11 11.11 11.11 0.00 0.00 11.11 0.00 0.00 11.11 

1~1.5% 0.00 0.00 9.09 27.27 9.09 36.36 0.00 0.00 9.09 0.00 0.00 9.09 

1.5~2% 22.22 0.00 0.00 0.00 0.00 11.11 22.22 33.33 0.00 0.00 11.11 0.00 

2~2.5% 8.33 0.00 16.67 0.00 0.00 0.00 8.33 16.67 16.67 8.33 8.33 16.67 

2.5~3% 15.38 7.69 0.00 7.69 0.00 15.38 7.69 15.38 15.38 7.69 7.69 0.00 

3~3.5% 8.33 0.00 0.00 0.00 4.17 16.67 4.17 16.67 12.50 12.50 16.67 8.33 

3.5~4% 0.00 0.00 9.09 0.00 4.55 4.55 4.55 9.09 9.09 22.73 13.64 22.73 

4~4.5% 0.00 0.00 0.00 0.00 0.00 4.00 0.00 20.00 12.00 12.00 20.00 32.00 

4.5~5 0.00 0.00 0.00 0.00 0.00 0.00 3.23 3.23 12.90 6.45 19.35 54.84 

5%이상 1.10 0.00 0.00 0.00 0.00 0.37 0.00 0.37 1.83 1.47 4.40 90.48 

B. 2년 후
(단위: %)

0%미만 0~0.5% 0.5~1% 1~1.5% 1.5~2% 2~2.5% 2.5~3% 3~3.5% 3.5~4% 4~4.5% 4.5~5 5%이상

0%미만 69.23 0.00 7.69 7.69 0.00 7.69 0.00 7.69 0.00 0.00 0.00 0.00 

0~0.5% 50.00 0.00 0.00 0.00 0.00 0.00 0.00 25.00 0.00 0.00 12.50 12.50 

0,5~1% 50.00 16.67 0.00 0.00 0.00 0.00 0.00 16.67 0.00 0.00 0.00 16.67 

1~1.5% 10.00 0.00 10.00 10.00 10.00 20.00 0.00 0.00 20.00 0.00 10.00 10.00 

1.5~2% 0.00 0.00 0.00 0.00 16.67 16.67 16.67 16.67 16.67 0.00 0.00 16.67 

2~2.5% 8.33 0.00 0.00 0.00 8.33 8.33 0.00 8.33 25.00 16.67 8.33 16.67 

2.5~3% 9.09 0.00 0.00 0.00 9.09 27.27 0.00 27.27 0.00 0.00 9.09 18.18 

3~3.5% 5.56 0.00 5.56 0.00 0.00 16.67 5.56 5.56 16.67 5.56 22.22 16.67 

3.5~4% 0.00 6.67 0.00 0.00 0.00 0.00 0.00 13.33 13.33 20.00 20.00 26.67 

4~4.5% 0.00 0.00 0.00 0.00 5.26 0.00 0.00 5.26 5.26 5.26 26.32 52.63 

4.5~5 4.76 0.00 0.00 0.00 0.00 0.00 4.76 0.00 4.76 14.29 14.29 57.14 

5%이상 0.50 0.00 0.99 0.50 0.00 0.50 0.50 0.00 2.48 1.98 3.47 89.11 

<표 A-2> BIS위험가중기본자본비율의 전이행렬

A. 1년 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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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순자기자본비율의 분포 및 전이행렬

2001. 6 2002. 6 2003. 6 2004. 6 2005. 6

0%미만 24 16 11 12 11

0~0.5% 6 1 1

0.5~1% 1 2 1 2 2

1~1.5% 1 5 1 1 2

1.5~2% 2 2 2 2 1

2~2.5% 3 2 1 1 1

2.5~3% 7 1 6 3 2

3~3.5% 8 2 2 3 4

3.5~4% 4 3 4 4 4

4~4.5% 1 6 2 7 4

4.5~5 7 5 6 9 7

5%이상 61 72 78 70 74

합계 125 117 115 114 112

<표 A-3> 단순자기자본비율의 분포 추이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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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5] 단순자기자본비율의 분포: 2002년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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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6] 단순자기자본비율의 분포: 2003년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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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7] 단순자기자본비율의 분포: 2004년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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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8] 단순자기자본비율의 분포: 2005년 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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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미만 0~0.5% 0.5~1% 1~1.5% 1.5~2% 2~2.5% 2.5~3% 3~3.5% 3.5~4% 4~4.5% 4.5~5 5%이상

0%미만 76.79 1.79 5.36 5.36 1.79 1.79 0.00 0.00 1.79 1.79 0.00 3.57 

0~0.5% 12.50 0.00 12.50 12.50 12.50 0.00 12.50 12.50 12.50 0.00 12.50 0.00 

0,5~1% 16.67 0.00 0.00 16.67 0.00 0.00 16.67 0.00 0.00 0.00 16.67 33.33 

1~1.5% 0.00 0.00 12.50 0.00 0.00 0.00 12.50 25.00 12.50 12.50 0.00 25.00 

1.5~2% 12.50 0.00 0.00 0.00 12.50 12.50 0.00 25.00 25.00 0.00 0.00 12.50 

2~2.5% 0.00 0.00 0.00 16.67 0.00 0.00 16.67 0.00 16.67 0.00 33.33 16.67 

2.5~3% 0.00 0.00 6.25 18.75 6.25 0.00 12.50 0.00 6.25 18.75 6.25 25.00 

3~3.5% 6.67 6.67 0.00 0.00 0.00 0.00 6.67 0.00 13.33 26.67 6.67 33.33 

3.5~4% 0.00 0.00 0.00 0.00 14.29 7.14 7.14 0.00 14.29 28.57 7.14 21.43 

4~4.5% 0.00 0.00 0.00 0.00 0.00 0.00 12.50 12.50 18.75 12.50 6.25 37.50 

4.5~5 3.70 0.00 0.00 0.00 0.00 0.00 0.00 3.70 3.70 3.70 25.93 59.26 

5%이상 0.72 0.00 0.36 0.00 0.36 0.72 0.72 1.08 0.00 1.08 4.32 90.65 

B. 2년 후
(단위: %)

0%미만 0~0.5% 0.5~1% 1~1.5% 1.5~2% 2~2.5% 2.5~3% 3~3.5% 3.5~4% 4~4.5% 4.5~5 5%이상

0%미만 68.18 2.27 6.82 4.55 2.27 0.00 2.27 4.55 2.27 0.00 2.27 4.55 

0~0.5% 0.00 0.00 0.00 12.50 0.00 12.50 0.00 0.00 12.50 12.50 12.50 37.50 

0,5~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5.00 25.00 0.00 0.00 50.00 

1~1.5% 16.67 0.00 0.00 0.00 0.00 16.67 16.67 0.00 33.33 16.67 0.00 0.00 

1.5~2% 0.00 0.00 0.00 0.00 16.67 16.67 33.33 0.00 0.00 0.00 0.00 33.33 

2~2.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00 0.00 40.00 0.00 40.00 

2.5~3% 0.00 0.00 0.00 0.00 0.00 0.00 15.38 15.38 15.38 7.69 23.08 23.08 

3~3.5% 0.00 0.00 0.00 0.00 8.33 0.00 16.67 8.33 0.00 8.33 0.00 58.33 

3.5~4% 1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00 20.00 0.00 50.00 

4~4.5% 0.00 0.00 0.00 0.00 0.00 0.00 11.11 0.00 0.00 22.22 22.22 44.44 

4.5~5 0.00 0.00 0.00 0.00 0.00 0.00 5.88 0.00 5.88 5.88 11.76 70.59 

5%이상 0.97 0.00 0.97 0.48 0.97 0.00 0.48 0.97 0.97 0.97 6.28 86.96 

<표 A-4> 단순자기자본비율의 전이행렬

A. 1년 후
(단위: %)


